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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3년도 국내 보험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8월 시행 예정인 방카슈

랑스 도입일 것이다. 방카슈랑스 도입은 보험산업 구조조정, 겸업화, 판

매채널 재편 등 구조변화를 가속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방카슈랑스는 보험구입의 편리성과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보험소비자의 편익 향상을 취지로 허용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방카슈랑스는 종합적인 금융정책 차원에

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간 균형적 발전 및 공동의

이익이 되는 정책의 수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즉, 시행 초기 불공정 경

쟁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집중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단기·중장기적 감독방향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과 동시에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자격, 금지행위 및 모집

시 영업기준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중이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방카슈랑스가 본격화되었

고, 미국의 경우 1990년대말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기존의 많은 자료에서는 국가별 방카슈랑스 활용 현황, 영업실적 분

석, 주요 특징 등을 다루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법률 및 규제 측면의 자

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료에서는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관련 규제에 대하여

국가별로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하였다. 즉,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은행의 보험판매 규제, 개인정보보호, 모집규제 등에 관한 최근의 규제

내용을 수록하였다.

본 연구자료가 국내 방카슈랑스 도입,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

한 참고자료는 물론 학계 및 관련업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료는 본원 보험연구소의 여러 연구원들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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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간하게 된 것으로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자료의 내용은

본원이 아닌 저자들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2003년 7월

보 험 개 발 원

원장 임 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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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Ⅰ . 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1. 은행 보험판매의 법률규제

가. 미국의 은행과 감독기관

은행의 보험판매에 관한 법률규제의 전제로서 미국은행의 분류와 은

행감독기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은행의 분류

미국의 은행은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S&L) 등의 저축

금융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중 상업은행은 연방법인 연방은행법에 근거

한 연방은행(N ation al Ban k)과 각주의 은행법에 근거한 주법은행(State

Bank)으로 분류된다. 즉,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연방은행과 주법은행의

2원제도로 되어 있다.

원래 미국의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은 각주에서 이루어졌으나,

1863년에 연방은행법이 성립된 이후 이와 같은 2원제도가 된 것이다.

미국은행의 분류는 <그림 Ⅰ-1>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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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미국 은행의 분류

FRB,FDIC

OCC,FRB,FDIC은행

(Bank)
상업은행

(Commercial Bank)
연방은행

(National Bank)

주법은행

(State Bank)
주법가맹은행

(FRS가맹·FDIC가입)

주법비가맹은행

(FRS비가맹·FDIC가입)

가맹은행·가입은행

이외의 은행

저축은행

(Saving Bank)
연방저축은행

주법저축은행

연방저축대부조합

주법저축대부조합

저축대부조합

(Saving&Loan)

저축금융은행

(Thrift)

FDIC

OTS,FDIC

FDIC

OTS,FDIC

OTS,FDIC

—

[주요특징 ] 기업대부·결제성예금의 제공

[주요특징] 부동산담보대부·저축성예금의 제공

연방감독기관

FDIC에 가입하고 있는 상업은행

FRS에 가입하고 있는 상업은행

주 : 1) 점선 부분은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2) OCC :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Currency, 통화감독국

FRB : Federal Reserve Board,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S :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
FDIC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보험공사
OTS : Office of Thrift Supervision, 저축금융기관감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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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2)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제도란 일반적으로 은행지주회사(Bank H old in g

Com p an y : 이하 BH C라 함)가 하나의 은행 내지는 그 이상의 은행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중 하나의 은행만을 가지고 있는 지

주회사를 단일은행지주회사(On e-Bank H oldin g Com p any), 복수의 은행

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를 복수은행지주회사(Mu lti-Bank H old in g

Com p any)라 칭한다.

원래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점설치의 금지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

여 개별은행이 그룹을 형성하여 사실상의 지점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① 사무의 다양화(비은행업 진출),

② 주업무규제(州業務規制)를 받지 않은 비은행 업무자회사를 이용한 주

제업무의 전개 등을 목적으로 은행지주회사의 설립이 증가하여 왔다. 특

히,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은 단일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업무와 주제업

무에 관하여 규제를 하지 않았기에 단일지주회사가 다수 설립되었다.

원래 이러한 단일지주회사도 1970년의 은행지주회사개정법에 의하여

업무가 규제를 받게 됨으로서 그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자유로운 활동

은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GLB법(Gram m -Leach-Bliley Act)에서는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Fin an cial

H old in g Com p any : 이하 FH C라 함)로서 인정하여, 이 금융지주회사의

아래에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자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3) 감독기관

미국의 경우 일본의 금융청,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전금융기관

을 일원화하여 감독하는 기관은 없으며, <표 Ⅰ-1>에서 알 수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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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감독기관 외에, 주당국도 은행·보험회사의 면허부여와 은행·증권회

사·보험회사를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하나의 은행에 대하여 복수의 연방감독기관이 감독권한을 가

지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실지검

사는 감독기관(예를 들어, 연방은행이라면 통화감독국)이 실시하도록 되

어 있다.

<표 Ⅰ-1> 미국의 연방감독기관

구분 감독대상 감독내용

은행

감독

기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은행지주회사·

가맹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최고결정

기관

통화감독국(OCC) 연방은행
연방은행에 대한 면허부

여·규제·감독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에금보험가입상업은

행·저축금융기관

예금보험의 운영·예금보

험가입은행의규제

저축금융기관감독국(OTS)
연방저축금융기관·

저축대부조합지주회사

연방저축금융기관의 면허

부여·규제·감독

증권

감독

기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회사

증권업자의 신고, 증권업

에 관한 규제의 설정 및

심결(審決)을 행하는 준

사법적기관

자주규제기관(SRO) 증권회사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NYSE와 NASD 등은 업

계구성자를 통제하고 검

사를실시
주 : 1) 보험회사는 모두 주정부가 감독하고 있으며, 연방감독기관은 없음.

2) 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3) SRO :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나. GLB법에 의한 규제의 개요

1999년 11월 12일에 성립된 GLB법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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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을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지만, 은행의 보험업무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GLB법에 의한 규제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금융지주회사의 종합금융서비스 전개

은행지주회사(BH C)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회사를 새롭게 금

융지주회사(FH C)로서 인정하여 금융지주회사 하에 은행, 증권, 보험 등

의 자회사가 형제회사로서 종합금융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방은행의 금융자회사의 경우에도 보험인수는 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금융서비스업무는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금융 각 업종별 규제

미국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은 기능별로 세분

화되어 있어, 일본의 금융청,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일원적인 감독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종래와 같

은 감독체제를 유지하여, 은행·증권·보험업의 각종 규제 및 감독체제

하에 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및 기능

별감독기관이 감독하고 있지 않은 비은행 지주회사에 한하여 직접적으로

감독권한을 갖는다.

3) 은행과 증권의 분리규정의 일부개정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 Act)1)의 일부 규정을 폐지하여 은행과

1) 일명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라고 한다. 정식명칭은「은행자

산의 보다 안전 그리고 효율적인 운용의 정비, 은행간 지배의 규제, 자금의

투기적 조작에 대한 부당한 유용의 방지 및 기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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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업무장벽을 낮추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은행·증권분리를 규

정한 법률이지만, 실제는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GLB법에서

이러한 분리규정의 삭제를 명문화한 것이다.

연방은행 자체는 지금처럼 증권업무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금융지

주회사 및 연방은행의 각 증권자회사에서 할 수가 있게 되었다.

4) 보험업의 감독

GLB법에서는 보험업의 감독에 관련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규정하

고 있다.

○ 주별규제의 유지와 중개자면허의 통일화

○ 연방은행의 보험인수금지와 보험의 정의

○ 은행보험판매의 연방법과 주법과의 저촉조정

○ 상호회사의 지주상호회사화

5) 은행과 일반사업자와의 분리

GLB법에는 은행과 일반사업회사와의 겸업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은행의 일반사업에 대한 진입과 일반사업회사의 은행진입을 모두 인정

하지 않고 있다.

6) 고객정보의 활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이 그룹회사가 되고,

그 결과 고객정보의 공유, 활용이 중요시되었다. 고객정보의 활용이 증

가하면서 고객정보의 보호(고객의 프라이버시보호)가 중요한 과제가 되

었으며, GLB법은 이 점에 대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만들었다.

지만, 일반적으로 동 법안의 초안자인 Glass상원의원과 Steagal하원의원의

이름을 따,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 Act)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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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GLB법에서는 비공개개인정보의 금융그룹 내에서의 공유를 인정하

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공유의 범위와 금융기관의 정보취급

방침의 공시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 업무에 있어서의 활

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본 장 2. 가」에서 후술한다.

다. GLB법 이후의 상황

1) 보험판매자 면허의 동향

GLB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자격의 통일 또는 상호인정의 규

정을 만들어 2002년 11월까지 29개 이상의 주에서의 기준제정을 의무화

하였다. 이러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주에서는 N ARAB(N ation al

Association of Registered Agen ts an d Brokers : 전미등록대리점·보험

중개사협회)를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N ARAB는 N AIC의 감

독 아래 복수의 주에서 보험판매를 행하는 자의 자격 등의 통일화를 꾀

하고, 소비자 고충처리 부문도 설치할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

11월 이후에 상기의 기준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었기에 후술과 같은

N ARAB 설립의 가능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상호인정

N AIC의 N ARAB Workin g Grou p에서는 보험판매자 면허의 州간

통일을 위한 상호인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상호인정을 약속하는 서약서

에 기초하여, 이 서약서의 비준(批准)을 각주에서 추진하고 있다. 서약

서는 보험판매자 면허의 주간(州間) 통일을 위한 중간적 조치로서 상호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호인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취

지의 서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N AIC는 각주에서 이 서약서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서 비거주자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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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주에서 취득한 보험판매 면허를 타 주에서도 상호간에 인증시키

고자 한다. 또한 장래에는 N AIC가 추진하고 있는 주간(州間) 통일의

보험판매자등록시스템에 의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비거주자의 보험판

매자 면허를 관리하고, 이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비거주 보험판매자를

각주에서 인정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나) NAIC 모델법

N AIC는 규제측면에서 연방정부의 개입을 극력 배제하고 싶다는 입

장을 취하고 있다. 상기의 상호인정의 추진과 병행하여 2000년 1월에는

보험판매자 면허모델법(Prod u cer Licen sin g M od el Act)을 기초하여 본

모델법을 각 주에서 채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다) 각주의 현황과 NARAB의 가능성

GLB법에는 2002년 11월까지 29개 주 이상이 상호인정 내지는 통일

된 보험판매자 면허제도를 채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으나,

N AIC에 의하면 2002년 11월 단계에서 거의 대부분의 주가 GLB법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N ARAB의 설립 가

능성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2003년 1월 2일 현재)의 상황은 <표 Ⅰ-2>에서 나타난 바와 같

으며, 이미 48개 주가 보험판매자 면허제도에서 GLB법의 기준을 달성

하고 있다.

<표 Ⅰ-2 > 보험판매자 면허의 상황

구 분 상황별 주의 개수

상호인정법제화 완료 48개 주

법제화 준비중 2개 주·특별구(뉴욕주·워싱턴DC)

법제화 움직임 없음 1개 주(뉴멕시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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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2) G LB법의 평가

가) Swis s Re의 견해2)

이전부터 은행은 여러 방법으로 GLB법의 장벽을 넘어 원하는 종류

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GLB법은 획기적인 변화

라고 볼 수는 없다.

나) LO MA의 견해3)

은행의 보험에 대한 접근이라는 의미에서는 GLB법 이전의 Sm all

Tow n 조항이 훨씬 편리하였다. GLB법 이후의 변화라는 의미에서는 다

음과 같은 2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보험 에이전트에 의한 판매가 보다 적극적으로 되었음

② 보험회사가 저축은행을 설립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단, State Farm사에 의하면, 이미 설립한 인터넷은행의 운영에서는

고금리 예금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큰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다

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다) ABIA의 견해4)

대형은행은 GLB법 시행 이전부터 보험판매를 하고 있었으며, GLB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진입한 것은 소규모의 은행이다.

GLB법은 보험회사보다도 투자회사나 증권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 은행이 투자업무를 할 경우에는 보험판매보다도 장애가 크다. 즉 부

채와 주식간의 잠재적인 이익상충(in terest con flict)이 발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엔론(Enron)사와 같은 융자대상기업의 주식매매에 관한

인사이더정보의 문제이다.

GLB법 시행 이후에도 은행의 보험회사에 대한 매수가 적은 이유로

2) Mr . Laster, Senior Economist, Swiss Re Group

3) Ms. Gora, Manager of Research, Life Office Management Association

4) Mr .Reynolds,Managing Director, American Bankers Insur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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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보험회사의 낮은 자본수익률(ROE : Retu rn on Equ ity)

② 손해보험시장의 주기적 변동 및 실적치 예상의 어려움

③ 보험회사의 낮은 주가수익율(PER)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당초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은행으

로서는 보험회사의 M &A보다도 보험상품의 개발과 재보험에 관심이

높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어, 연금, 권원보험, 프라이빗모기

지(Private Mortgage) 등이다.

라) IC BA의 견해

GLB법의 영향으로 보험중개사의 매수 등과 같은 움직임은 있었지

만, 보험시장에서의 강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 GLB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는 은행의 보험업 진입에 장애요인인

점은 틀림없다. GLB법은 잠재적인 시장 진입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었

지만, 지역은행(Com m u nity Bank)의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를 위

한 인프라 정비에 요하는 비용부담이 큰 과제로 남게 되어 관심은 있지

만, 당분간은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2 . 개인정보보호

가. 미국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

1)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미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이 제창된 것은 19세기말이며,「자유방임(방

치)의 권리」로서 정의되는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주로 대중매체에 의

해 사생활이 보도로부터 보호받는 사법상의 권리였다. 이 후 이러한 프

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공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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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않을 권리로 확장되었다. 그런데 네트워크가 진전되고 개인에 관한 정

보가 컴퓨터에 집적되게 됨에 따라 이를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시하는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권은 점차적으로

개인정보 통제권으로서 정의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획득에서

보유·이용, 그리고 공시·제공에 대한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권리로

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부문에 의한 프라이버시 정보 취급에 법률

상의 제약이 취해짐과 동시에 자기정보에 대한 공시 청구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헌법상의 개인권리라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권은

일정한 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결정할 권리,

이른바 자율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판례상에도 사적인 정보의 통제권

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상의 개인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학설상으로는 사적인 정보에 관한 정보통제권으로서의 프라이버

시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는 쪽도 적지 않다.

2) 개인정보보호법제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방법은 섹트럴(Sectoral) 방식5)이라

불린다. 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방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의

포괄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개개분야에서 패치워크적

(Patch w ork : 이것저것 모아 만든 방식)으로 보험입법이 제정되어 있으

며, 이외는 사업자의 자주적인 규제에 위임되어 있다.

5)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접근방법은 법률규정의 방법에 따라 2개로 대별된다.

즉, 하나의 포괄적인 법률에 의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쌍방을 규제대

상으로 하는 옴니버스방식(유럽 등)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별개의 법률

에 의하여 규제하는 세그먼트(일본 등)방식이다. 미국은 이중 세그먼트방식

을 취하고 있으나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 섹트럴 방식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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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개별규제 중에서 GLB법은 나중에 상술하므로, 다음에서

는 GLB법 이외의 법제에 관하여 설명한다.

<표 Ⅰ-3> 미국의 프라이버시 관련법

법률 영문명

1974년 프라이버시법 Privacy Act 0f 1974

1984년 케이블티브이프라이버시법 Cable TV Priv acy Act

1998년 어린이 온라인프라이버시

보호법
Ch ild ren`s Onlin e of 1998

운전자프라이버시보호법 Driv er`s Privacy Protection Act

전기통신프라이버시법
Electron ic Com m u nication

Privacy Act

전자자금이동법 Electron ic Fu n d s Tran sfer Act

국제거래전자서명법
Electron ic Sign atu res in Global

Com m erce Act

공정신용보고법 Fair Cred it Rep ortin g Act

가정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
Fam ily Edu cation Righ ts an d

Privacy Act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법)
Fin an cial Service Mod ernization

Act of 1999

전자정보자유법
Electric Freed om of Inform ation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 Right to Fin ancial Priv acy Act

텔레커뮤니케티선법 Telecom m u n ication s Act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 Vid eo Priv acy Protection Act

가) 연방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연방정부의 개인정보의 취급구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1974년의 프

라이버시법(합중국법전(USC)제5편552a조)이다. 동 법은 연방행정기관에

의한 개인 프라이버시의 공개에 제한을 설정하고, 공개할 경우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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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접근(access)을 인정하여 개인의 정보로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동 법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수집에 제한

을 설정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정보를 유지할 것, 수집은 가능한 한 본

인으로부터 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보유에 대해서도 정확성

유지를 의무함으로서 비밀보호를 요구하는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법은 프라이버시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 법률

에 대하여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강하지만,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과 비교하여 볼 때 프라이버시 보호를 훨씬 강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

된다.

나) 민간의 개인정보보호법제

① 신용정보

먼저,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1970년의 공정신용보고법이 있다. 동 법

에서는 소비자보호기관의 의무, 소비자보고이용자의 의무, 소비자보고기

관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그림

Ⅰ-2> 참조). 한편, 동 법에서의「소비자보고」란 「소비자의 신용도,

신용상황, 신용능력, 성격, 일반적 평판, 개인적 특성, 생활상태에 관한

정보」라고 되어 있으며, 「소비자보고기관」이란 「제3자에게 소비자

보고의 제공을 목적으로 소비자의 신용정보이외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고, 또는 평가하는 것을 통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자」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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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2> 공정신용보고법상의 의무와 권리

소비자보고기관의 의무

정보이용자의 의무

- 소비자보고의 제공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것
에한정할의무

- 오래된정보의제공을회피할의무

-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따를의무

- 소비자에게정보공개를할의무

-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이의신청이있을경우에재조사할의무

- 일정한 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보고이용의 사전
통지를할의무

- 소비자보고를이유로소비자에게불이익 취급을
할 경우, 그 보고를 작성한 소비자보고기관을
통지할의무

- 고의과실에따른의무위반에대한손해배상책임

- 정확한정보를제공할의무

- 소비자보고기관에 의한 정보의재조사에 협력할
의무

- 자기의 정보를 보유하는 소비자보고기관을 알
권리

- 정보의공시청구와 재조사청구를 이용하여오
정보의정정·삭제를요구할권리

정보제공자의 의무

소비자의 권리

② 통신사업

통신사업 및 커뮤니케이션사업자에 대해서는 1984년 케이블티브이

프라이버시법,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비디오 프라이버시보호법, 텔레

커뮤니케이션법 등이 있다. 이 중 1984년 케이블티브이 프라이버시법은

가입자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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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대해서는 가입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하고, 동의없이 사업자가 수

집한다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여 가입자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

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보삭제청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996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업자에게 소비

자보호를 의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일정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의무받음과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공시청구권이 보장되고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리스트 제공 등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1986년의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은 통신보안 침해를 범죄로서 처벌

함과 동시에 전자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도 통신내용을 다른 사람에

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축적된 통신에 대한 부정한 접근을 금지하

였다. 이러한 축적된 통신에 대한 접근 금지규정은 1988년의 비디오 프

라이버시보호법으로 개정되어 새롭게 비디오테이프 대여·판매사업자가

그 기록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③ 교육관련

교육분야에서는 1974년의 가정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 이른바 바클

레이법이 유명하며, 이는 연방의 보조를 받는 모든 교육기관과 조직에

게 교육상의 기록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동 법은 이러한

기관과 조직이 동의 없이 기록을 공시·제공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동 법 제20편1232a조).

④ 전자상거래

미국에서는 이 분야를 종래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에 일임하여 왔지

만, 1998년에 연방의회가 어린이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법을 제정하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어린이의 온라인상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자의 인터넷상에서 어린이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나 사기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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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지침서)를 고지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가) 세이프하버(s afe ha rbo r)원칙

① EU 개인데이터보호지침에 있어서의 「제3국 조항」

EU 개인데이터보호지침 25조는 EU가맹국으로부터 제3국으로의 개

인데이터 이전에 대하여 해당 제3국이 개인데이터에 대하여 「프라이버

시보호의 적정한 수준(ad equ ate lev el of p riv acy p rotection)」에 도달

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다.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개인

데이터의 이전작업에 관한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데이터의 성질, 처리작업의 목적 및 기간, 발신국 및 최종

목적국, 해당 제3국에 있어 준수(遵守)되는 전문적 규범 및 안전대책조

치가 고려된다. 또한, 그 평가판단을 하는 곳은 전적으로 EU 라고 되어

있다.

② 미국의 대응

미국도 EU지침의 제3국 조항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간에는 프라이버시보호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

를 위한 접근방법은 달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제3국 조항」에 있어서

의 적정 수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

에 대하여 미국기업이 EU지령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상무부

가 중심이 되어 정비한 구조가「세이프하버(safe h arbor)」이다. 여기에

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7개의 법칙으로 이루어진 세이프하버원칙6)

(<표 Ⅰ-4>)이며, 미국은 이를 토대로 EU와 교섭하여 최종적으로 EU도

동 원칙을 승인, 2000년 11월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6) 후술하는 보험업감독규칙상의 세이프하버(4(2)b(a))와 동일한 용어이지만, 별

개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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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4 > 세이프하버(sa fe ha rbor) 원칙

원칙 개요

고지

기업은 개인에 대하여 ① 정보를 수집·사용할 목적, ②
고충 등에 관한 연락방법, 정보를 재제공하는 제3자의 종
별, ③ 정보의 이용·제공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수단 등을 고지하여야만 함.

선택

기업은 개인에 대하여 ① 당초의 수집목적과 그후 해당

개인에게 승인된 목적이외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
되었는지에 여부, ② 당초의 수집목적과 그 후 해당개인
에게 승인된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사용되었

는지에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만 함.

정보의 이전
기업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고지」「선택」의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됨.

접근(access)
개인은 기업이 보유하는 자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하고, 해당정보가 바르지 않은 경우 정정 ·수정·삭제
가 가능하여야만 함.

보안(security)
기업은 개인정보를 멸실·오용·무권한 상태의 접근·누

설·파괴로부터보호하기위한예방조치를취하여야만함.

데이터의 완전성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그 후 본인에게 승인

받은 목적에 반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기
업은 정보가 의도된 이용을 위하여 신뢰할 수 있고 정확,
완전, 최신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만 함.

실효성의 확보

효과적인 프라이버시보호책에는 ① 본원칙의 준수를 확

보하기 위한 구조, ② 본원칙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의 개
인에 대한 구제조치, ③ 본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의 제
재 등이 포함되어야만 함.

자료 : 세이프하버웹사이트, http :/ / www .export .gov/ safeharbor

③ 구체적 절차

세이프하버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선언한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인증을 얻어 세이프하버 리스트에 의해 공표된다. 이 리스트에 게재된

미국기업은 EU지침의「적정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어 EU역내

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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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업의 구체적 의무는 ① 세이프하버 원칙에 준한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7)의 책정·준수, ②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공표, ③ 미

국 상무부에 대한 준수상황에 관한 연차보고 등이다.

세이프하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은 연방거래위원회법

(Fed eral Trad e Com m ission Act)이며, 참가기업이 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법의 불공정 또는 불성실한 행위를 금지한 조항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2002년 7월 현재, 세이프하버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기업은

221개사이다.

나. GLB법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1)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유

GLB법에는 동일그룹 관련회사에서의 비공개 개인정보의 공유는 인

정되지만, 그룹관련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비공개 개인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거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되어 있다.

가) 그룹관련회사간의 정보공유

GLB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해당그룹 관련회사(affiliate)8)에 비공개 개

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부가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제공처에서의 해당정보의 활용에 관한 제한도 없다. 즉, 그룹 관련

회사에서는 비공개개인정보의 공유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7)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GLB법에 의하여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책정이 의

무화되어 있다.

8) GLB법에서 관련회사(affiliate)란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경

우 또는 지배받고 있는 경우, 또는 어느 기업이 공통의 기업체에 관리 받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정의되고 있다.

18



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나)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이에 반해 그룹관련회사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개인정보를 제공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거부할 권리(옵트아웃 : op t ou t)를 정보의 대

상인 고객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옵트아웃9)에 있어서 고객이 거

부한 경우, 해당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의 제공이 금지되게 된다. 즉 금

융기관의 고객 또는 소비자는 자신의 비공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이 제

3자에게 공시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이다.

2)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통지

모든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한 프라이버시 정책(프라이버시보호를 위

한 사내방침)을 의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통지의 종류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통지는 통지대상 및 통지기간에 따라 다

음과 같은 3종류로 분류된다.

① Initia l P riva cy Notice

금융기관은 소비자와 거래를 공시하고, 계속적으로 거래관계에 들어

가는 시점에서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통지가 In itial Priv acy N otice이다. 거래개시시점이란 예금계좌개설 계

약의 체결시와 여신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신용공여가 이루어진 시점,

9) 옵트아웃에 반하여 옵트인(opt in)이라는 방식이 있다. 옵트아웃이 원칙적으

로 고객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옵트인에서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정보제공

이 가능하게 되는 방식이다. 당연히 옵트아웃보다도 옵트인쪽이 소비자보호

가 충실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GLB법의 검토과정에 이어서는 개인정보·의

료정보(기왕증 등)에 관해서는 옵트인을 채용해야만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

나, 결국 모두 옵트아웃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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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구입시, 신용카드 계좌개설시 등이다.

② Annua l P riva cy Notice

거래를 계속하고 있는 기간, 즉 고객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연1회 이상의 빈도로 고객에 대한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통지가 요구되고 있다. 이 통지가 An nu al Priv acy N otice이다. 단, 고객

관계가 종료되면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을 통지할 필요는 없다. 고객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는 경우는 ① 예금계좌에 있어 각 행 소정의 기

준에 근거하여 수면계좌라고 판단된 경우, ② 대출금에 있어 원리금이

완제된 경우 등, ③ 프라이버시보호 또는 판매촉진을 위한 통지를 제외

하고, 금융기관과 해당고객이 12개월 이상에 걸쳐 어떠한 접촉도 갖지

않은 경우이다.

③ Revis e d Priva cy Notice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정보공유의 상황

을 표시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객 및 고객이

아닌 소비자에게 새로운 내용의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을 통지할 필

요가 있다. 이것이 Revised Privacy N otice이다.

나)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내용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할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이 수집하는 비공개개인정보의 종류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비공개개인정보의 종류

- 금융기관이 비공개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그룹관련회사 및 제3자의

카테고리

- 고객의 조건에 벗어난 사람에 대한 데이터의 공유상황

- 외부위탁과 공동마케팅 등을 위하여 외부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제공처의 카테고리

- 옵트아웃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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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공정신용보고법에 근거한 그룹관련회사간의 신용정보의 공유상황

다) 통지방법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을 통지하는 방법은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수취인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어야 할 것」이 원칙이며, 통상은 서면에 의한 통지로 되어 있다. 또한

해당 고객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전자적인 방법도 가능하다. 나아가

고객이 통지된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도 요구되고 있다. 통지방법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전달

- 고객의 최신 주소에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을 발송

- 고객이 ATM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요구

할 경우에는 ATM과 웹사이트 상에 표시한 프라이버시폴리시를

보지 않으면 거래화면으로 나아갈 수 없는 구조를 구성함.

3) 공정신용보고법과의 관계

개인정보의 경우는 GLB법 성립 이전부터 공정신용보고법에 의하여

그 취급이 정해져 있다. GLB법이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는 공정신용

거래법의 대상인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GLB법은 공정신용

거래법의 규정을 제한 내지는 수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다.

GLB법과 공정신용보고법을 비교하면 <표 Ⅰ-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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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5> G LB법과 공정신용보고법과의 비교

구분 GLB법 공정신용보고법

보호되는 정보의 종류

비공개개인정보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정보 등)

소비자보고 (소비자의
신용도, 신용상태, 신
용능력, 성격, 일반적
평판, 개인적특성, 생
활상태에 관한 정보)

규제되는 정보제공

그룹관련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그룹관련회사 및 그룹

관련회사이외의 제3자
에 대한 제공

정보제공의 조건

프라이버시보호방침의

통지 및 옵트아웃권의

확보

소비자보고기관이 되

어 그 의무를 다할 것

옵트아웃권의 범위

비공개개인정보의 제3
자에 대한 제공을 거

부할 수 있음

소비자보고기관이 아

닌 경우에 그룹관련회

사에 대한 제공을 거

부할 수 있음

자료 : OCC, Privacy Law and Regulations

다. GLB법 이후의 동향

1)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G LB법 규제의 평가

일본의 금융청에서는 2001년 7월에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한 해외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 미국의 감독당국, 소비자단체,

업계단체 및 개별금융기관의 GLB법 규제에 대한 평가를 청취하였다10).

10) 구체적인 청취처는 다음과 같다.

감독당국 :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소비자단체 : 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업계단체 :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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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동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각 당사자의 견해를 소개한다.

가) 감독당국의 견해

현행 법은 금융기관과 소비자 이해의 밸런스를 취한 하나의 타협안

이라 할 수 있다.

GLB법에서는 금융기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의 작성상황

및 그 내용, 정보공유의 실태 등을 점검하고, 고객에게 알기 쉬운 통지

의 실례를 제공한다거나 고객에게 있어 편리한 옵트아웃의 방법을 지도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비교하여 현행 제도가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세계공통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단계

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제도 정비시에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하

지 말고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조언하고자 한다.

나) 소비자단체의 견해

현행 제도는 그룹내 기업이라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그룹외 기업과의 공유에 대하여서도 옵트아웃만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

서, 적어도 모든 경우에 옵트아웃을, 민감한 정보에는 옵트인을 의무 부

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통지가 알기 어려워 통일적인 용어

사용을 권장하며, 금융기관의 고충처리대응과 당국의 감독은 모두 다

불충분한 편으로 평가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정보공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

며, 2차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업계단체의 견해

업계단체에서는 회원금융기관의 법률준수와 사원교육을 포함한 고객

개별금융기관 : Citi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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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신뢰관계유지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통지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내용의 성질상

한계가 있다.

그룹외 기업과의 정보공유는 고객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공

유하지 않은 편이 고객어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금융기관도 있다.

옵트아웃권의 행사가 기껏해야 5 %를 넘지 않는 실태에서 볼 때, 고

객은 정보공유에 관하여 그다지 염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라) 개별금융기관의 견해

고객에게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능

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그룹내 기업과의

공유를 통하여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옵트아웃의 실태로서, 정보공유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메일이나

마케팅의 리스트에서 이름을 삭제해주길 바라는 사람이 많으며, 또한

고충으로는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고충이

많다.

그룹으로서 정보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고객에게 계

좌를 해약하도록 하는 대응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률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수익에 공헌하지 않아 이용자 전원이 부

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금융기관만이 규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산

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염려하고 있다.

2) NAIC의 움직임

가) NAIC의 모델법 책정

GLB법의 책정을 전후하여, N AIC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3

가지 모델법을 책정하고 있다.

먼저, GLB법에 앞서 N AIC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보험계약자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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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보험정보

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모델법(In su rance Inform ation an d Priv acy

Protection Mod el Act : 이하 「1982년 모델법」)」이다. 이 1982년 모

델법은 보험계약자의 금융정보와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제공에 관하여

옵트인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델법은 이후에 제정되어

옵트아웃방식을 채용한 GLB법보다도 훨씬 계약자보호가 철저하다고 말

할 수 있다. 현재에도 13개의 주가 1982년 모델법에 근거한 주법을 가

지고 있다.

그 후, NAIC의 움직임으로 검토의 초점은 금융정보에서 건강정보로

이전되었으며, 1998년에는 「건강정보프라이버시 모델법(The H ealth

Inform ation Priv acy Mod el Act :이하「1988년 모델법」)」을 작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1999년의 GLB법의 제정을 계기로 2002년 2월, N AIC는

프라이버시문제 w orkin g grou p그룹을 발족하였다. 본 w orkin g grou p

그룹의 목적은 GLB법의 프라이버시규정에 근거하여 각 주가 입법할 때

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 책정된 것이 2000년 9월의

「소비자금융·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규칙(Priv acy of Con su m er

Fin an cial an d H ealth Inform ation Regu lation : 이하「2000년 모델법」)

이다.

나) 2000년 모델법의 내용

이와 같이 N AIC에서는 복수의 모델법을 책정하고 있지만, 이 중 각

주(各州)의 실무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2000년 모델법이다.

이하, 본 모델법의 개요를 소개한다.

2000년 모델법은 전반적으로 GLB법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연방금융

감독기관에 의한 규칙을 베이스로 하여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험사업자에 의한 무제한의 수집, 이용,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정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에

적합하도록 대상범위를 넓히는 수정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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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강정보의 취급

2000년 모델법은 보험업의 성격상, 건강정보를 취급할 기회가 많음

을 감안하여 건강정보를 금융정보로부터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본

모델법에서는 비공개건강정보를 그룹관련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 해당 제3자가 그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취지

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옵트인권을 인정하고 있

다. 단, 제3자가 보험사업자로 보험업무을 위한 이용일 경우에는 옵트아

웃권도 옵트인권도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② 대상범위의 확대

2000년 모델법은 GLB법보다도 개인정보보호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금융기관과 직접거래가 있는 소비자 또는 고객만이 아닌 보험계약에 있

어서의 제3수익자와 지불 청구권자도 이에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재보험의 계약자는 기업이지만, 그 피보험자(수급자)인 종업원과 신청

인도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

3) NCO IL 모델법

가) NCO IL 모델법의 제정

전미보험입법자협의회(Th e N ation al Conferen ce of In su ran ce

Legislators : N COIL)는 각주의 보험입법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보험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각주의 입법자에게 제공한다거나, 연방에 의한 보

험의 주규제에 대한 개입의 저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 COIL에서는 GLB법 제5장에서 규정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에

대하여 각주에서의 채택을 목적으로「금융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법

(Fin ancial Inform ation Privacy Protection M od el Act : 이하 「N COIL

모델법」)을 작성, 2000년 1월에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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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NCO IL 모델법의 내용

N COIL 모델법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N AIC 모델법과 유사하지만 다

음의 2가지 점에서 N AIC 모델법과는 다르다. N COIL 모델법이 N AIC

모델법보다도 보험업계에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① 건강정보

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본 모델법은 N AIC 모델법 보다도

제한이 적다. 즉,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건강정보 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는 옵트인의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

한 N AIC법에서는 옵트인의 합의는 24개월로 제한되지만, N COIL 모델

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② 소비자의 정의

NAIC 모델법의 경우 소비자의 정의에 보험의 수급자와 신청인을 포

함하고 있는 반면, N COIL 모델법에서는 이를 제외한 보험계약자와 신청

인만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개인보험에만 적용된다.

4) 주법제정의 상황

가) 각 주 상황의 개요

N AIC와 N COIL의 영향으로 각 주에서는 보험업에 프라이버시 보호

입법을 행하고 있다. 2002년 5월 1일 현재 49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주

법이 제정되어 있다.

- 2002년 모델법을 베이스로 주법을 제정 : 36개 주 및 워싱턴DC,

그 중 22개 주에서는 금융정보와 건강정보에 대한 14개 주 및 워

싱턴DC에는 금융정보의 규정은 있지만 건강정보의 규정이 없다.

- 1982년 모델법을 베이스로 주법을 제정 : 13개 주

- 주법 미성립 : 1개 주(알래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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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주의 움직임

버몬트주와 뉴멕시코주에는 제3자에 대한 고객의 비공개 개인정보의

제공에 있어, 사전에 정보주체인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옵트인 방

식의 규정이 만들어져 있다.

한편, 노스다코다주에서는 종래 옵트인 방식을 채용하였지만, 2001년

의 법개정부터 GLB법에 준거하여 옵트아웃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

나 이 법개정은 프라이버시보호를 후퇴시킨 것이라는 시민의 반대 목소

리에 따라 2002년 6월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74 %의 주민

이 옵트인 방식으로의 재수정을 바라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동 주에서

는 이 결과에 따라 주법의 재수정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 움직

임은 다른 주의 관련 법안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5) HHS 규칙에 있어서의 의료기록 규정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개인정보 중에서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보건복

지부(Un ited States Dep artm en t of H ealth an d Hu m an Service: 이하

「H HS」)이 제정하는 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하 H HS 규칙의 규정

에 대하여 소개한다.

가) HHS 규칙 제정의 경위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1996년에 성립된 연방법인 H IPAA

법(H ealth In su rance Portability Accou ntability Act of 1996)에서도 규

제되어 있지만, 본 법률에서는 1999년 8월까지 연방의회가 의료보험에

관한 의료정보의 기밀보호와 관련한 법안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H HS에

규제제정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이 기간까지 연방법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H HS는 의료

기록규제를 위한 규칙을 기안하여 1999년 1월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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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칙(Stan d ard s for Priv acy of

In d ivid u ally Id entifiable H ealth Inform ation )안을 공표하였다. 이 초안

에 대하여 전국으로부터 52,000건 이상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고려하

여 2000년 12월 28일에 최종안이 발표되었다.

나) 규칙의 내용

H HS 규칙 최종안에는 건강·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환자

의 승낙이 있는 경우 내지는 규칙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경우를 제외

하고, 건강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기록의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건강정보를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사나 병

원은 사전에 환자로부터 서면으로 양해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

로 의사, 병원, 약제사, 건강·의료보험자는 통상의 처치와 보험금 지불

을 위한 의료정보 공시일지라도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실무상으로는 환

자의 최초 내원시에 이와 같은 목적의 정보공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용자에 대한 공시와 의료상의 판단을 위한 공

시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게 되어 있다.

본 규칙은 전자화 되고 있는 건강정보(개별 거래에 있어서 전자적으

로 송신되는 정보와 컴퓨터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정보)만이 아닌, 손

으로 직접 쓴 정보에도 적용된다.

환자는 스스로의 의료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다. 또한 이 의료기록이 부정확 내지는 불완전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 이 요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환자는

의료서비스공급자 내지는 연방정부에 고충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환

자가 손해의 보상을 주장하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본 규칙은

보다 엄격한 내용의 주법에 저촉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발표된 H HS 규칙 최종안은 발표 후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03년 4월 14일부터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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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은행의 보험모집면허

연방은행의 보험업무는 연방은행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Sm all Tow n

조항(12USC92조)11) 또는 은행부수업무(12USC24조(7))에 의해 과거부터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면허제도는 은행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

니면 별도의 주보험면허를 필요로 하는가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

으나, 1999년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 m -Leach-Bliley Act : 이하 GLB

법)에 의해 은행의 보험인수 및 중개업무는 주보험법에서 정한 면허의

취득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졌다(GLB법 104조(b), 12CFR Part14.60).12) 이

에 따라 연방은행이 연방은행법에서 인정하는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에서 정하는 보험모집면허의 취득이 의무화되었다.

가. 은행모집면허 현황

1999년 GLB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1996년 10월에 OCC에 의해 시작

된 연방은행의 보험판매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OCC Ad visory

Letter 96-8)에 있어서도, 연방은행은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할 경우 주

보험법에 근거하여 모집면허취득을 요구한다(AL 96-8C). 따라서 GLB법

의 모집면허 법정화에 의해 은행업계의 실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고

11) 1916년 연방은행법은 인구 5,000명 이하 시에서의 은행의 보험영업을 허용

하였다. 그러나 동 규정은 수년간 주정부의 제한을 받아 왔다.

12) 연방은행은 보험모집업무외에 대출(loan)고객에 대한 신용업무나 지방채보

증업무의 인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은행의 보험인수업무규제

와는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에서「은행보험판매」는 은행본체의 보험

판매 외에도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 산하 보험중개자,

은행의 보험중개자자회사 또는 제휴하고 있는 보험중개자에 따른 판매를

포함하는 것이 많지만, 여기서는 은행이 본체로서 보험판매를 수행하는 경

우 적용되는 규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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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지만, GLB법이 은행의 보험모집면허취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보험업무의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주 감독당국은 GLB법에 따라 보

험중개자에 비해 은행보험모집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나 은행의 보

험모집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주규제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은행의 보험판매면허를 소규모도시(인구 5000명 이내)내로 한정하는 등

의 차별적인 면허를 은행에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나. 은행의 보험모집면허

은행의 보험모집면허 취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보험중개자와

동등의 모집면허가 요구된다. 단, 은행에 따라 신용생명보험만을 판매하

는 경우도 있고, 주에 따라서는 일반 모집면허보다도 취득요건을 완화

한 면허를 발행하고 있는 주도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보험모집면허제도와 은행의 보험모집면허에 적용

되는 특별규정을 설명한다.

1) 보험모집면허제도

연방은행의 보험모집업무는 연방은행법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한정되

지만, 많은 주에서는 일반 보험중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험모집면허취

득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모집면허에는 대리점(agent) 면허와 보험중개

사(broker) 면허를 규정하고 있는 주가 많으며, 은행이 보험모집을 하고

자 할 경우에는 이중 어느 쪽이든지 면허를 취득해야만 한다. 또한 보

험모집면허는 면허를 취득한 주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복수의 주에

서 보험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주에서도 면

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그 때문에 각 주에서는 주내 거주자용의 대

리점 면허·보험중개사 면허 외, 타주(他州) 거주자를 위하여 거주하는

주의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는, 교육·시험요건을 면제하는 비거주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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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인으로서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 플로리다주와 같이 종업원

이 모집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면 법인으로서 보험모집업무를 인정하는

주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인과 판매를 수행하는 종업원 양측

모두에 보험모집면허를 요구하고 있다13). 따라서 복수의 주에서 연방은

행이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담당행원이 각 해당 주의

보험모집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변액보험(변액연금 포함)은 보

험상품인 동시에 연방증권법의 증권상품이기 때문에 생명보험모집면허

외에 연방증권법에 따른 전미증권업협회(이하 N ASD 라고 함)의 시험

에 합격하고, N ASD에 등록할 것이 요구된다(N ASD Ru le 1031, 1032).

2) 은행에 대한 보험모집면허의 특례

각 주는 Sm all Tow n조항 등에 의해 폭넓은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은

행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보험모집 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수행되는 론(loan)채무자에 관한 신용생명보험 모집을

수행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면허취득시에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특

례를 적용하고 있는 주가 많다.

단, 뉴욕주 보험법과 같이 은행의 보험모집면허에 대해 특정의 면허

제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 보험중개자와 동일한 유형의 보험대리점면

허(N Y 2103조) 또는 보험중개사 면허(N Y 2104)의 취득을 요구하는 주

도 있다.

13) 뉴욕주에 있어서도 법인 및 개인 모두에게 면허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 법인면허만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것은 법인면허의 부면허자

(sub-licensee)로서 기재되어 있는 직원 및 임원에 한정된다(뉴욕주 보험법

2103조(c), 이하 뉴욕주보험법 조문을 표시할 경우에는 NY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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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면허가 불필요한 은행의 보험모집업무

은행이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 모집면허를 취득해야

하지만 대리점 입점 및 고객중개업무에 있어서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

도 가능하다.

1) 대리점 입점

연방은행은 은행 점포내 공간을 보험대리점 등에 임대하고, 입점료

를 보험모집수수료에 비례해서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다(12CFR

7.3001(a)).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는 은행에 의해 부당한 권유가 아닌 한

은행 지점내에 보험대리점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또

한 보험대리점의 입점료를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비례해서 수취하는 것

도 인정하고 있다(뉴욕주 OGC Op inion 84-14, 이하 OGC 라 표기).

단, 미국 전체 주에서 지점내 대리점 개설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

니며, 실제로 은행지점에 보험대리점을 개설하여 보험판매가 가능한지

의 여부는 주에 따라 상이하다.

2) 고객중개업무

GLB법에 따라 제정된 연방규제(12 CFR Part14)에서는 은행이 예금

업무창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원이

보험중개자나 보험회사를 소개하고, 소액의 소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인

정된다(12CFR Part 14.50).

뉴욕주에서는 종래부터 은행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예금자에게 발송

하는 명세서에 보험중개자의 안내장을 삽입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은행

이 적극적으로 고객에게 보험중개자를 소개하는 행위는 보험모집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면허취득 없이 고객을 소개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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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N Y2101, OCG95-24).

그러나 보험법이 개정되어(N Y2114, 2115, 2116) 아래의 요건(①∼③)

을 충족하는 소개업무는 보험법상 보험모집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N Y2114 (a)등), 은행원이 소개업무를 함으로써 수

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었다14).

① 소개자(예 : 은행원)가 보험에 관해 상세한 것을 설명하지 않을 것

② 계약성립·불성립에 관련 없이 수수료가 지불되어질 것

③ 소개수수료는 보험료 등에 기초하지 않는 소액 또는 고정적인 것

일 것

4 . 은행의 보험모집업무에 관한 소비자보호규제

보험업무에서 소비자보호규제는 보험업의 일원적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주가 제정한 주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연방은행법에서는

은행의 보험모집에 대한 소비자보호규정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하에서는 우선 은행을 포함한 보험중개자 일반에 적용되는 보험모

집에 관한 주법 규제를 미국보험감독자협회(N ation al Association of

In su rance Com m ission ers : N AIC)의 모델법(Mod el Act)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그 후 은행의 보험모집에만 적용되는 연방 및 주 규제를 소

개한다.

14) 연방소비자보호규제(12CFR Part 14)는 은행원의 소개수수료에 대하여는 규

제를 하고 있지만, 융자담당은행원의 소개수수료는 규제하고 있지 않다.

단, 뉴욕주의 소개 규제는 소개자 전체에 대해 연방소비자보호규제와 같은

형태의 소개수수료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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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험중개자 일반에 적용되는 모집규제

보험중개자의 모집행위에 관한 규제는 주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州

保險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내용은 주마다 상이하다. 그러나 N AIC에

서는 각 州의 보험규제상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델법을 작성하였으

며, 보험모집 등 모집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관행을 규제하는 모델법으

로서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Unfair Trad e Practices Act : UTP모델법)

을 제정하였다.

1)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

N AIC의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은 1947년 제정된 이후 12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N AIC 모델법은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또한 각 주에 모델법의 내용을 준용해서 州保險法을 제정하는 것을 의

무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UTP모델법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등 46개 주(워싱턴 DC포함)에서 모델법(UPT모델법 5조를 제외

함)에 준하여 주법이 제정되어 있어, UPT모델법을 살펴보면 미국의 불

공정거래관행규제를 개관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불공정거래관행의 유형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은 이하의 15개 행위를 불공정거래관행으로 구

체적으로 정의하고(UPT모델법제4조), 보험종사자(보험중개자, 보조자 포

함)가 당해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UPT모델법제3조), 그러한 금지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규제를 하기 위해 주보험청은 보험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의 심사·조사권한이 부여되고 있다(UPT모델법제6조). 또한

보험청은 위법의 혐의가 있는 보험종사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당해 거래관행이 불공정거래관행에 해당된다면 중지를 명령하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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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험청장관의 재량에 따라 판매자격의 취소나 벌금(위반행위당 최

고 1,000달러, 상한 합산액 10만 달러)을 부과할 수 있다(UPT모델법제8

조).

<모델법상 불공정거래관행행위>

① 중상모략

② 보험약관의 부실표시 및 허위선전

③ 일반적인 허위정보 및 선전

④ 불공정차별

⑤ 리베이트

⑥ 불공정 재무설계 관행

⑦ 보이콧·억압·협박

⑧ 허위보고 및 등록

⑨ 주식거래와 자문위원회계약

⑩ 그룹등록 금지

⑪ 판매·모집기록 보존 불이행

⑫ 고충처리절차기록 보존 불이행

⑬ 보험청약서의 부실표시

⑭ 장기의료보험의 체결 및 판매 관련 정보 보존 불이행

⑮ 보험금지불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이하에서는 UPT모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불공정거래관행 내에서,

특히 보험모집과 관련성이 높은 불공정거래행위인 ① 중상모략 ② 보험

약관의 부실표시와 허위선전(일반적인 허위정보 및 선전 포함) ③ 리베

이트 ④ 불공정차별 ⑤ 불공정재무설계관행에 대해 설명한다.

UPT모델법에서는 불공정거래관행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지만, 뉴욕

주보험법에서는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위법으로 정의되는 정의상의 위

반행위(d efin ed violation ) (N Y2402조 (b)) 외에 해당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되는가의 판단을 보험감독관에 위임하는 판정상의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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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term in ed violation) (N Y2402조(c))가 있어 불공정거래행위 전체가 법

률에 의해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15).

가) 중상모략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있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회사에 손해를 줄 의도를 가지고 진술 또는 서

면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 보험법에서도 보험회사 또는 보험중개자가 보험자의 재무상

황에 있어서 재무기반에 영향을 미치고자 허위정보를 게재한 자료를 배

포·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N Y2604조). 또한 중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RBC기준(Solv ency m argin 비율)에 의한 비교는 일반적으로 보

험회사의 순위부여를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N Y1322조(h )).

또한 UTP모델법에서는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정보에 의해 타사상품

과의 비교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객관적·전체적

인 비교가 중상에 해당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점에게 경쟁상대의 비공개정보를 이용해서 비교하

는 것은 물론 다른 경쟁상대의 재무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당해 경쟁상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줄 언동을 자제하고 있다. 그

리고 대리점이 잘못하여 경쟁상대에 대해 고객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객에 대해 정정을 하는 것을 대리점에게 권장하고

있다.

나) 보험약관 등의 부실표시와 허위선전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에서는 보험약관(UTP모델법제4조A)과 일반적

인 선전 등(UTP모델법제4조B)을 구분하여, 중개자가 의도적으로 행한

15) 뉴욕주보험청에서는 불공정거래관행을 정의상의 위반 으로서 명확화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부정거래관행의 행태는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보험청이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량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

고 밝히고 있다(OGC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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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보험약관에 있어서 허위사항을 전하는 것은

물론 고객을 잘못 유도할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 없이 보험을

구입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명보험 광고규제와 승환계

약 규제에 대해 살펴본다.

① 생명보험 광고규제 등

중개자는 소비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광고에서 강조 또는 과장된 표

현을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연금의 권유에 있어서는 불

확정 요소를 장기간 예측해서 상품설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표기가 고객을 잘못 유도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은 매우 어렵

다. 그 때문에 생명보험에서는 광고에 부실표시가 있는가 아닌가를 판

단하는 기준 및 준수절차가 생명보험 및 연금의 광고모델법

(Ad vertisem ents of Life In su rance an d Annu ities M od el Regu lation :

이하 광고모델법) 과 생명보험 문서도화모델법(Life In su ran ce

Illu str ation s Mod el Regu lation : 이하 문서도화모델법) 에 의해 정하고

있다.

<광고모델법>

광고모델법에서는 광고의 정의(광고모델법제2조A), 광고에 나타나야

만 하는 법정조항(광고모델법제4조, 5조, 6조) 및 보험회사의 광고보존의

무(광고모델법제9조A) 등을 정하고, 보험청장관에게 광고의 허위 또는

고객을 잘못 유도할 수 있는 표시의 판단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광고모델

법제4조A, 9조B).

실제로 생명보험 광고규제에 관한 주법은 32개 주(이중 21개 주가

모델법에 준함)에 설치되어 있으며, 뉴욕주에 있어서도 광고모델법에

준한 주규제가 제정되었다(N Y2123조11N YCRR219.1∼219.7).

또한 변액생명보험(변액연금 포함)은 주보험법 규제와 함께 N ASD

광고규제도 받고 있다16).

광고와 관련한 보험회사의 의무사항을 살펴보면, 광고모델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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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위법광고를 작성하더라도, 그 책임은 대리점과 함께 보험회사

에 영향을 미친다. 그 때문에 광고모델법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보

험회사 자신을 물론 산하 대리점 등에 대해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는 광고의 내용·양식이나 배포방법에 관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적어도 연 1회 이상 대리점이 작성한 광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고모델법제3조B).

<문서도화모델법>

생명보험의 판매에는 고객의 상품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운용 성

과 등을 예상한 문서도화(예 : 보험설계서)를 작성하여 상품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서도화도 생명보험의 구매 등을 유인하는 광고

이기 때문에 광고모델법에 준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설계서에는 일정한 전제를 기초로 상품내용을 도안화하여 소비

자가 알기 쉽게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보험설계서는

어디까지나 불확정한 요소를 추정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잘

못된 정보로서 이해될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단체·개인생명보험의 문

서도화에 있어서는 첫째, 문서도화가 생명보험의 구입자에 대해서 오해

의 원인으로 되지 않도록 하고, 둘째, 문서도화의 내용을 소비자에 의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문서도화모델법에 의해 정하고 있

다. 생명보험 문서도화 규제에 관한 주법은 41개 주(이중 33개 주가 문

서도화모델법에 준함)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뉴욕주에서도 문서도화모

델법에 의한 주규제가 제정되어 있다(N Y3209조11N YCRR53-1.1∼53-1.6,

16) NASA Rule 2210-2 변액보험과 변액연금에 관한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에서는 판매인쇄물을 사용 후 10일 이내에 NASD의 선전규제부문에 제출

해야만 한다. 또한 변액보험의 광고표시요건에 관해서 연방법과 주법이 모

순되는 연방법이 우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광고모델법제3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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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53-2.6).

문서도화와 관련한 보험회사와 중개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 인가를 받을 때 해당상품의 판매시 문서도화를 이용하는지의 여

부를 당국에 보고하고(문서도화법제5조A), 중개자로부터 보고받은 기본문

서도화를 계약만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문서도화법제9조D).

중개자는 청약자와 대리점이 서명을 한 기본문서도화 사본 2부를 작

성하고, 각각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실제 보험모집에서는 보험회사가 문서도화 이용을 보고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중개자가 당해 문서도화를 이용하지 않거나(권유시에 이

용한 문서도화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또는 전체 문서도

화를 이용하지 않고 보험모집을 완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중개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보험회사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 요구된다(문서도화모델법제9조B).

각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점이 작성한 자료·발표원고·전화권유 문구

등을 사전에 보험회사 감사파트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보험회사로부

터의 서면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광고·문서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

다. 또한 보험청의 검사에 대비하여 사전승인을 한 광고의 전체를 보험

청의 지정방법에 따라 본사에서 보존하고 있다(문서도화모델법제9조B).

단, 대리점이 작성한 광고의 사전체크는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것과

대리점 스스로가 체크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절차상의 장기

화에 따라 상업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대리

점에게 <표 Ⅰ-6>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대리점 스스로가 체

크를 한 후에 광고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점이 사용하는 보험회사의 명칭이나 로고

를 인쇄한 사무용품의 이용에도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사무용품 자체

만으로는 보험을 유인하는 광고는 아니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복수의 대

리권을 갖는 대리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에 타 보험회사의 명칭을 붙인

사무용품을 이용하면 계약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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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사무용품 사용에도 유의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 Ⅰ-6> 생명보험회사 광고의 체크리스트 사례

이 체크리스트는 보험회사 본사검사에 앞서 준비중인 광고의 워크시

트로서 귀사가 이용하는 것이다. 규제는 주에 따라 상이하게 되어 있

다. 이 체크리스트는 전체 구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규제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사항에는 귀사의 광고를 비교해 주십시오.

Yes 와 N o 란에 印을 찍고, 본사 승인을 위해 제출하기 전에 No가

기재된 전체의 문장을 변경해 주십시오. 이에 따라 시간절약과 보다

신속한 승인절차를 가져다 줍니다.

보험자·상품·대리점 속성 Yes No

·회사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한 때, 생략한 것 없이 보
험회사명이 특히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가(뉴욕
주와 워싱턴주는 본사 소재도 광고에 표시해야 함)
·특정 상품에 관해 최초로 언급할 때에 보험 형태(종
신·정기·연금), 상품의 정식상품명과 약관의 양식
번호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는가

·보험의 효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가 계약서

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와 차이가 나지 않는가

·표시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를 자료 초기에 생명보험

또는 연금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가

·귀사는 생명보험대리점으로서의 자사의 입장 및 귀사

가 대리하고 있는 보험회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가

□

□

□

□

□

□

□

□

□

□

정확 및 진실성 질문사항 생략(6)

비보증보험요소 질문사항 생략(6)

보험료 질문사항 생략(4)

비교·등급 및 경쟁상대 참조 질문사항 생략(6)

타고려사항 질문사항 생략(5)

② 생명보험 승환계약 규제

미국에서는 생명보험중개자가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고객

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계약을 해약시켜서 신규계약을 체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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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승환행위(rep lacem ent)가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로 인해 중개자가 고

객에게 승환을 추천할 때 설명책임과 이를 절차를 규정한 생명보험 및

연금 승환모델법(Life in su ran ce an d an nu ities r ep lacem en t m od el

r egu lation : 이하 승환모델법) 이 N AIC에 의해 제정되었다.

<승환모델법>

계약기간이 장기인 생명보험의 승환은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하는

것에 수반하여 사망률이 상승하여 보험료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

지만,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였던 1980년대는 승환이 반드시 고객

에 불리하게 되지 않은 것도 있어, 승환은 명확히 금지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0년중반 무렵부터 트위스팅(tw istin g)17)이나 천닝(ch u rnin g)18)

이라고 하는 불공정모집에 의해 승환계약의 실재가 발각되어, N AIC에

서는 승환모델법을 개정하였다. 각 주에서도 승환규제는 45주(이중 42

개 주가 승환모델법에 준함)에서 제정되었으며, 뉴욕주에서도 승환모델

법에 준해서 주 규제가 제정되었다(N Y2123조, 4226조, 11N YCRR51).

<승환계약>

승환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신규 생명보험 계약시 동종의 기존 생명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동 해약환급금 등을 신규계약의 보험료로 충당하

는 것이다. 그러나 승환모델법에서는 그 범위를 보다 광의로 정의하여

신규 개인생명보험 및 연금(단체생명보험 및 연금 제외)계약을 체결할

17) 트위스팅(twisting)이란, 보험계약자에 대해 기존 보험의 내용 및 보험회사

의 상황을 고의로 현혹시켜 불완전한 비교를 하거나, 또는 고의로 설명을

생략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자를 실효·해약시켜 같은 유형의 보험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18) 천닝(churning)이란 미리 충분히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자로서의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 보

험계약자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계약을 판매하거나 불필요하게 빈번히 보험

판매를 반복하는 것으로, 특히 주목받는 정도가 높은 신상품이 개발된 경

우에 이러한 거래관행이 행해지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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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동일회사 또는 별개 회사의 기존생명보험계약 및 연금에 대해서 이

하의 거래를 하는 것을 승환으로 정의한다(승환모델법제2조J).

- 기존계약을 실효·해약할 것

- 기존계약을 보험료 완납 보험(拂濟保險, red u ced p aid-u p in su r-

ance)으로 변경하는 것

- 기존계약의 보험금액이나 보험기간을 감소·단축시키는 것

- 기존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삭감시켜 신규 생명보험을 발행하는 것

- 기존계약을 담보로 하거나 계약자대출을 이용하는 등의 신계약 파

이낸스로 인용하는 것

또한 이 규제는 상기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있어서는 신규 생명보험계약이 발효해서부터 13개월 이내에

기존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거래를 행할 때도 승환으로

보고 있다.

<보험중개자 및 보험회사의 의무>

천닝(chu rnin g) 등의 허위표시에 의해 계약을 승환시키는 것은 불공

정거래 관행으로 되지만, 중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기초로 고객의

이익과 연계되는 승환은 반드시 비난받는 승환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승환은 기존 계약보다도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승환모델법에서는 중개자 및 보험회사에 승환을 하는 경우 일정의 절차

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보험중개자의 절차

보험중개자는 신규계약의 신청을 하는 고객에 대해 기존 개인생명보

험계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혹시 기존 생명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

그림 Ⅰ-3>에 나타난 절차를 따라야 한다(승환모델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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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 승환시 중개자의 업무절차

- 기존계약확인서 작성

전체 신청자에 대해 기존 생명보험계약의 유무를 확인한 서면(보험
중개자 및 신청자 양자의 서명 필요)을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제출

- 승환에 관한 중요사항 통지(이하 중요통지)

보험중개자는 신청을 접수한 때에 법정 양식에 있는 중요통지를 신

청자에 제시, 읽어주고 중요 통지에 중개자 및 신청자 양자에 서명함

- 승환기존계약의 리스트 작성

보험중개자는 기존 생명보험계약의 보험회사명, 피보험자, 보험계약
번호, 승환의 이용방법에 있어서 리스트를 작성함

- 보험판매자료의 작성

- 보험판매자료 등의 보험회사에의 제출

중요통지, 리스트, 보험판매자료(회사승인의 판매자료, 개별적으로
작성한 판매자료, 문서도화 등)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회사 절차

보험중개자를 이용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승환을 직접 행하는 것은 아

니지만 보험중개자에 대해 승환모델법 관련 교육·승환에 관한 자사가

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승환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의

책임을 진다(승환모델법제4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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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회사는 이러한 승환 관련 감사체제의 구축과 함께 보험감

독청이 승환에 관한 감독을 행할 때에 유용한 정보(보험중개자의 승환

정보 포함)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승환모델법제4조B). 또한

보험회사가 승환에 관련해서 보험중개자로부터 수령한 중요통지, 리스

트, 보험판매자료는 신규보험계약이 만료된 후 적어도 5년간을 보관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승환모델법제4조E).

게다가 승환을 하는 보험회사 및 승환된 보험회사 각각에 아래와 같

은 의무가 부과된다.

－ 승환을 하는 보험회사의 절차

승환을 하는 보험회사는 승환을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야 한다(승환모델법제5조A)

－ 기존보험회사에의 통지

승환을 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중개자로부터 승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기존보험회사(승환 당한 보험회사)에

대해 통지(이하 승환통지라 함)를 하고, 기존보험회사로부터 요

청이 있다면 신계약의 내용 등을 송부한다.

－ 보험중개자 마다 중요통지 보관

승환을 하는 보험회사는 계약후 5년간 또는 차기 보험청정례심

사까지의 기간중 긴 기간, 보험감독청에 대해 보험중개자마다

중요통지를 제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 보험계약 부활에 관한 통지

승환을 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승환계약증서의 인도

후 30일 이내라면 기존계약을 부활시킬 권리 또는 보험료 전액

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한다.

45



승환되어지는 보험회사의 절차

승환을 당한 보험회사는 승환이 이루어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야 한다(승환모델법제6조).

－ 승환통지의 보관

승환된 보험회사는 계약 후 5년간 또는 차기 보험청정례심사평

가까지의 기간중 긴 기간, 보험감독청에 대해 승환보험회사 마

다 승환통지를 제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승환모델

법6조A).

－ 계약자에의 통지

승환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 대해서 기존보험회사에 관한 정보

의 제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계약자로부

터 정보제공요청이 있다면, 요청수령후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

계서 등의 기존계약정보를 제공해야 한다(승환모델법제6조B).

－ 해약요청에 대한 통지

해약이나 취소 또는 보험을 담보로 하는 차입의 요청을 보험회

사가 빋은 경우에는, 해약 등에 의해 해약금액이나 보험금액 등

이 변화하는 것에 주의를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승환

모델법제6조C).

다) 리베이트

리베이트는 캘리포니아주와 플로리다주 등 2개 주를 제외하고는 전

체 주에서 금지하고 있다.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형태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보험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보험판매를 유인하는 일체의 것이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이를 위

해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은 물론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UTP모델법제4조H). 또한 보험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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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서 보험회사 또는 그 밖의 회사 주식이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의

매입·매각을 하는 행위도 리베이트로서 금지하고 있다.

뉴욕주보험법(N Y2324조, 4224조)에 있어서도 모델법과 같은 형태로

계약자에게 금전·물품·서비스 제공 및 유가증권을 끼워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에 있어 리베이트의 예외규정으

로서 15달러 상당19)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품(시판품)으로 표면에

중개자의 선전이 각인되어 있는 것 을 보험중개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제

공하는 것은 허락된다(N Y2324조(a))20)21).

또한 간접적으로 리베이트로 되는 자기계약은 자기계약으로부터 발

생하는 손해보험 순수수료가 손해보험수수료 총액의 5 % 이내 범위에서

인정되어진다(N Y2324조(a)). 또한 관계회사간의 보험거래는 모회사(주식

의 50%이상을 소유한 회사)나 형제회사로부터의 보험거래수수료가 순

수수료총액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는 보험청의 규제대상이 된다

(N Y2103조(ⅰ), 2104조(d)).

19) 리베이트의 전례규정(15달러 이하의 경품)의 실제 운용은 상당히 제한적으

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15달러 이하의 상품권의 제공은 물품

(OGC2000-138)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회사명이 인쇄되어 있는 전화카드도

단기간에 소비되는 것으로 후에 남아있는 물품(keepsake)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OGC02-05-17). 예외규정 금액은 종래에는 5달

러였으나 2000년의 보험법개정(Ch482L.2000)에 의해 15달러로 인상되었다.

20)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뉴욕보험청에 많은 문의가 있으며, 보험청으로부터도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대리점이 신규계약자로 선택한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OGC2000-46), 딜러와의 제휴에 따른 보험구입자에의

자동차 할인(OGC2001-32), 고객기업에의 인터넷상으로의 유상의 인사관리

서비스의 제공(OGC2001-30), 우량고객 또는 신규고객에 대해 물품의 소액

할인카드의 제공(OGC2001-10) 등은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

으며, 반면 특정 그룹에 대해 무료보험세미나로 가벼운 식사(경식)이나 판

촉물을 제공하는 것은 적법(OGC2001-74)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21) 신용조합의 보험중개자회사가 차주(조합원)에 대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종래에는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어 신용조합의 보험판매의 장해

요소로 되었었다. 그러나 2001년에 해당거래가 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OGC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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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공정차별

주보험법은 보험청약자나 피보험자에 대한 불공정차별을 보험자 및

보험중개자에게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차별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수준

의 리스크를 갖고 있는 자 간에 차별을 하거나 또는 특정 요인(성별,

결혼상황, 인종, 국적 등)만을 착안해서 인수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금

액을 제한하는 행위이다(UTP모델법제4조G).

불공정차별은 특히 보험인수 및 손해조사시에 문제가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손해보험대리점에서는 각 대리점 독자의 간이인수기준에

의해 모집을 하고있는 것도 현재 불공정차별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뉴욕주에서도 인종, 피부색, 신조, 출신국가, 신체장해 피해자 등에 대해

확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N Y2606조∼2612조), 손해보험의 모집

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은 지역에 의한 차별(red linin g)이다.

레드라이닝(redlinin g)은 뉴욕주보험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주법에

서는 개인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에 대해 보험목적물이나 대리점의 소재

지만을 주목하고, 계약의 인수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더불어, 보험회사 및 대리점에 지역차별의 방지조치로서 일정한 인수절

차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대리점은 자동차보험 등의 청약서를 접수

하면 5일 이내에 신청서를 보험회사에 송부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그 청약서를 접수한 보험회사는 청약서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

약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거부이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서면

을 청약자에게 송부하지 않으면 안된다(N Y제3429조∼3433조,

11N YCRR218.1∼7).

마) 불공정 재무설계(Fina ncia l pla nning)

보험대리점이 고객에 대해 보험구입을 권유할 때에 고객의 장래 생

활상황의 변화를 예측해서 고객에 대해 생활설계서를 수립하는 동시에

보험판매로 연계되는 모집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모집행위는 고객

의 로열티 향상 등 대리점으로서 유력한 모집수단이지만 고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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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신분을 오도시킬 위험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미래상품의 제공자(예 : 보험회사)로부터는 중립적인 입

장에서 작성되어야만 하는 재무설계서가 반드시 중립적으로 작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에서는 이하의 행

위를 제한하고 있다.

①재무설계사 자격이 없는 중개자

단독으로 보험이나 연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밖에 없는 중개자가

재무설계서에 의해 보험경영을 행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재무

설계사22), 투자상담사23) 등의 재무조언을 줄 수 있는 전문가라고 사칭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다(광고모델법제5조N ).

②재무설계사 자격이 있는 중개자

재무설계사로서 자격을 갖춘 중개자가 재무설계자로서 자칭하는 것

과 당해 중개자가 보험판매에 의한 수수료(com m ission) 외에 재무설계

서비스에 의한 수수료(fee)를 받는 것은 인정된다. 단, 보험중개수수료에

부가하여 재무설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지를 고객

에게 설명함과 동시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득하는 것을

요구한다(UTP모델법제3조M).

또한 이와 같이 보험회사와 고객 양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 대

리점의 신분이 불명확하게 되어 고객을 잘못 유도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대리점에 판매·권유할 때의

22) 재무설계사라 함은 CFP자격인정위원회(Certified Financial Planner Board)

가 주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생활설계를 기초로

종합적인 재산운용의 조언(법률에서 등록이나 면허를 필요로 하는 유가증

권의 투자자문이나, 보험·증권의 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을 하

는 전문가를 말한다.

23) 투자자문이라 함은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ers Act)에 따라 SEC 또

는 주에 등록(15USC80b-3(a))을 하고, 업무로써 유가증권(예 : 투자신탁, 주

식, 사채)의 판매에 관한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은행·은행지주회

사, 판매행위에 수반되는 조언을 하는 증권브로커·딜러는 투자자문업의

투자자문에는 포함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도 투자조언행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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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뿐만 아니라 명함, 문방구 또는 간판, 전화번호안내 등에 있어서도

신분에 관해 오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3) 텔레마케팅(Te le ma rke ting) 규제

대리점에서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소비자리스트에 따라 전화권유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정 고객에게 권유전화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다.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는 상법(N Y Gen eral Bu sin ess Law )에서 특정

번호에 권유전화를 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N Y Gen . Bu s. 399-z조).

구체적인 권유전화 금지규정은 2001년 4월에 시행된 텔레마케팅 금지

등록(Do N ot Call Telem ark etin g Sale Calls Registry) 에 의해 규정되

었고, 기존고객에 전화나 거래가 대면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

을 제외하고, 주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로 전화(팩스는 제외)를 거는 것

이 금지되어져 있다. 소비자의 전화번호등록은 뉴욕주소비자보호위원회

(CPB : Con su m er Protection Board)가 담당하고, 전화번호·성명·우편

번호 등을 인터넷 등에 의해 등록(등록료는 무료)하면 매 분기별로 통

괄해서 1월·4월· 7월· 10월 1일 등록이 이루어진다. 등록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가 전화판매를 하면 1회당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

된다.

이러한 특정 소비자에 대해 전화권유를 금지한 주법을 갖고 있는 주

는 20개 주 정도로 알려져 있고, 거기에 연방정부도 직접보험대리점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형태의 규제가 검토되고 있다24).

또한 당연한 것이지만 예를 들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비자에게 전

화권유하는 경우에도 사기적권유는 금지되는 것(N Y Gen . Bu s. 399-p p

24) 연방법에서도 현재 The 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15USC6101조∼6108조) 에 의해 전화에 의한 사기적 권유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최근 Do not call 등록제도 를 새롭게 신설하는 개정

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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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조)외에 생명보험의 전화권유는 광고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금이

나 투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11N YCRR219.1∼219.7).

4) 윤리규정

보험대리점이 보험판매를 할 때마다 불공정거래관행법 등의 법률이

나 보험회사와의 대리점계약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법률적

인 책임하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고객과의 선량한 거래관계가 구축되

지 않는 보험모집은 당연시될 수 없다. 즉, 법률에서 정해진 보험모집규

제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대리점은 법률에 준한 모집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윤리상 우호적인 보험모집활동을 행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In d ep en d ent In su rance Agents & Brok er s of

Am erica (IIABA, 구IIAA), N ation al Association of Life Un d erw riters,

N ation al Association of Fratern al In su rance Cou n selor s 등의 각종 보

험단체가 윤리기준을 설정하고, 회원에 대해서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단, 윤리규정이 책정되었어도 실제 보험모집에 있어서는 윤리규정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 1988년에 창

설된 생명보험업계 단체의 보험시장규범기구(In su rance Marketp lace

Stan d ard s Association : 이하 IMSA)는 실효성과 함께 윤리적인 보험모

집을 회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IM SA의 설립경위 및 IMSA윤리원칙을 간략하게 설명

한다.

가) 보험시장 규제기구

IMSA는 생명보험이나 연금에서 윤리적으로 판매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미국생명보험협회(ACLI)의 하부조직으로서 설립된 자율규제기

구로 생명보험시장의 과반을 점유하는 생명보험회사가 가맹하고 있

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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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IMSA의 설립으로 인하여 사회문제화된 불공정모집행위의 적

발이 가능해졌다. 1980년부터 1990년대 초에 대형 생명보험에서 승환

(ch u rnin g이나 tw istin g) 등의 부적절한 생명보험 모집활동이 이루어졌

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적발되기 시작하여 주보험청에서도 공동으로

불공정거래의 실태 해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적절 모집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은 보험회사가 푸르덴셜 생명이다. 푸르덴셜 생

명은 천닝(ch u rn in g) 등의 불공정모집행위의 발각에 따라 1996년부터

17개 주 보험청의 공동검사를 받아 3,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과 동

시에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간 합계 1,070만명의 보험계약자에 대

해 2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제시하였다.

나) IMSA의 윤리적 시장행동규범원칙

IMSA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IMSA가 설정하는 이하의 윤리적 시

장행동규범원칙(Princip les of Eth ical Market Con d u ct : 이하 윤리원칙)

에 있어서 자기평가를 행하고, 그 위에 IMSA가 지정하는 독자평가인에

의해 외부평가를 받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IMSA는 계속적인 윤리원칙

의 준수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회원은 3년마다 독립평가인에 의한 평가

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IMSA의 회원은 생명보험회사만으로 하며, 실제로 판매를 행하는 대

리점이나 보험중개사는 회원이 아니다. 회원 보험회사는 윤리원칙을 준

수하기 위해서 직접판매를 선호하는 중개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보전

달 및 의사 소통을 도모하여야 하며, 회원과 거래하는 대리점은 윤리원

칙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25) IMSA는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올스테이트생명, GE생명, 뉴욕 생

명 등의 대형보험회사를 포함 206개사(생명보험 및 연금보험료 기준 시장

점유율 68%)가 가맹하고 있고, 회원은 IMSA의 회원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52



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IMSA 윤리원칙

원칙 1 : 성실하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업무를 행하고 스스로 확인

하거나 판매와 동일하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칙 2 :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고객 본위의 판매 및 서비스

를 제공한다.

원칙 3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을 수행한다.

원칙 4 : 목적이 명확하고 성실, 공정한 내용을 담은 선전·판매

자료를 제공한다.

원칙 5 : 고객의 고충이나 분쟁에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제공

한다.

원칙 6 : 이러한 윤리적 시장행동규범원칙의 준수를 위해 합리적

인 감독·검사시스템을 보유, 유지한다.

나. 은행의 보험모집에 적용되는 모집규제

GLB법 제정에 의해, 주보험청은 국립은행법에서 허용하는 연방은행

의 보험업무를 주법에 의해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은행의 보험업무에 관한 소비자보호규제에 대해서는 주법이 우선하며,

펜실베니아주와 같이 은행의 보험모집에 관하여 신용보험을 제외한 예

금창구·대출창구와 명확한 보험모집창구의 분리를 요구하는 규제를 설

치하는 등(펜실베니아주법전 Title40, 287조(a)) 실질적인 은행의 보험판

매를 규제하는 주법을 설치하고 있는 주도 있다. 그 때문에, GLB법에서

는 비록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주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방은

행법 등에서 승인하는 은행의 보험업무를 저해하는 주법의 설정을 금지

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일반 보험중개인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에 따라 보험판

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의 문제가 있음에 따라, GLB법

에서는 뉴욕주 및 일리노이주의 보험법을 참고하여 은행의 보험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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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적용하는 법률조항을 예시하고, 이에 은행에서 보험을 구입하는 소비

자에 대한 보호가 주법에서 충분히 도모되지 않는 경우에 은행의 보험

모집에 적용하는 연방소비자보호규제를 제정하고 있다(GLB법 305조).

이하에서는 은행이 수행하는 보험모집업무에 관하여 최저의 소비자

보호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연방소비자보호규제, 세이프하버(safe harbor)

조항(GLB법 104조 d)에 기초하여 작성된 N AIC의 불공정취급관행모델

법 5조 및 은행보험모집에 관한 주법의 상황을 소개한다.

1) 연방은행의 보험판매에 적용되는 연방소비자보호규제

연방은행법은 연방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보험업무범위를 정하고 있

지만, 은행이 보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규제는 판매 금

지조항 등에 제한되어 있다.

그 때문에 보험업무에 있어서 주법의 우선을 존중하면서, 주의 소비

자보호가 불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은행의 보험모집업무에 관한 연방

소비자보호규제로서 GLB법 305조에 기초한 「예금금융기관의 보험판매

에 대한 소비자보호(12CFR Part14)」(이하 「연방소비자보호규제」)가

2001년 10월에 OCC로부터 발행되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은 어떤 주에

서 보험판매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연방소비자보호규제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규제를 따라야만 하고, 이는 연방소비자보호규제가

은행보험판매에 있어서의 최저한의 소비자보호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연방소비자보호규제(12CFR Part14)는 연방은행과 외국은행 지

점에만 적용되는 연방법이다. 즉, 주법은행 혹은 저축금융기관도 대부분

의 저축금융기관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가맹되어 있기 때문에 <

표 Ⅰ-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CFR Part14와 동등한 규제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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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8> 은행보험판매에 관한 소비자보호규제

감독

기관
규제 규제의 적용을 받는 은행 은행수

OCC 12CFR Part14
연방은행 2,176

외국은행지점 18

FRB 12CFR Part208 FRS 가맹 주법은행 975

FDIC 12CFR Part343
FDIC 가입·FRS 비가맹 주법은행 5,027

FDIC 가입 주저축금융기관 520

OTS 12CFR Part536 연방저축금융기관 등 810

주 : 은행수는 2002년 6월 현재 기준임. 상기 표의 은행수에 포함되지
않는 연방예금보험제도에 가맹하지 않은 주법은행 등도 있으나, 극
히 적음.

자료 : 「Federal Register 2002.12.4」 FDIC 웹사이트

가) 보호대상자

연방소비자보호규제의 보호의 대상은 「소비자」로서, 실제 보험상

품을 구입하지 않은 은행 고객에게 보험권유·선전을 하는 경우에도 보

호의 대상이 된다.

보호대상에는 고객이 직접 보험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 비용

을 대출금리에 부가하는 경우, 신용생명보험 등을 고객의 부담으로 은

행이 구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단, 본 규제는 은행에서 보험을 구입하는 자는 모두 보호대상이 되

어야 하며 「개인·가족 혹은 주택」에 관한 보험(연금 포함)을 은행에

서 구입 혹은 권유받은 개인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계약이

나 개인에 있어서도 업무목적으로 판매된 연방농작물보험 등의 계약자

는 연방규제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12CFR Part14.2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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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대상자

일본의 은행보험판매 규제는 은행원의 보험판매를 규제하고 있으나

(보험업법 300조 1항 9호, 보험업법시행규칙 234조), 미국 연방소비자보

호규제에서는 은행원의 보험판매 외에 관련회사 혹은 제휴되어 있는 보

험중개인이 은행의 지점 또는 은행과 제휴하여 보험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12CFR Part14. 10)26). 제휴에는 은행과

의 제휴계약이나 은행의 명칭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은행이

소비자를 소개하여 계약이 체결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보험 등의 판

매가 은행의 소개로 인한 사실이 서류에 의해 명확한 경우를 포함한다

(12CFR Part14. 20(f)).

다) 보험업무의 집행장소

은행은 지점내에서 은행원에 의한 보험판매를 수행할 수 있다. 즉,

지점의 어느 곳에서도 보험을 판매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며, 예금 인수

와 보험인수를 명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범위」에 대해서 일

반인으로부터 예금상품을 수취하는 장소와 보험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된다(12CFR Part14.50(a)).

단, 소규모 은행은 보험판매 업무와 예금업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

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예금창구 영역과 플랫폼 영역27)을 구분하여

플랫폼 영역에서 보험을 판매하고, 또한 그러한 구분도 곤란하다면 표

식에 의해 예금수입업자와 보험판매업자를 구분하는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26) 은행의 지점내에서 영업을 수행하기로 제휴한 중개인은 연방소비자보호규

제의 규제대상이 된다. 즉, 은행은 당해 중개인이 부적절한 권유나 판매를

하지 못하게끔 정책이나 수속을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감독이 요구되지만, 당해중개인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의 감독은

요구되지 않는다(OCC H ankbook p30).

27) 플랫폼 영역(platform area)이란 행원이 일상적인 대출업무나 보험판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내의 장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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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더욱이 연방규제에서는 예금창구로부터 보험판매업무의 분리가 요구

되고 있지만, 대출창구로부터의 분리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창구

에서 보험판매를 수행하는 것은 연방법상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 대출

이나 투신담당 은행원이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라) 금지관행과 설명책임

보험중개인에 대해서는 각 주법에 따라 허위표시나 리베이트 등은

금지시키고 있는 당해 규제는 은행의 보험판매에도 적용된다. 즉, 은행

은 일반 보험중개인과 달리 소비자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며,

게다가 FDIC의 보증이 부여된 예금을 취급하고 연방소비자보증제도에

는 일반 모집규제에 추가하여 규제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가 금지 관행

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금지관행의 고지의무를 은행에 부과하고

있다.

① 금지관행

<끼워팔기>

은행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보험판매(예를 들어 끼워팔기)를 금

지하기 위하여 ① 은행에서 보험을 구입하는 것 또는 ② 은행의 비관계

회사에서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하는 여신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12CFR Part14. 30(a)).

단, 여신과 보험의 끼워팔기에 있어서는 연방소비자보호규제 외에

연방은행법(12USC 1972조)에서도 은행이 은행자체(12USC 1972(1)(A)),

은행주주회사 및 관계회사(12USC 1972조(1)(B))에서 추가적인 서비스(예

: 보험)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여신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28)29).

28) 최근 일본의 은행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고객론이나 예금잔고 등에 의한 예

금금리우대, 수수료 할인서비스는 미국에 있어서도 연방은행법 197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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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혹 판매>

은행의 보험판매에 있어서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이하의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2CFR Part14.30(b)).

① 은행에 의해 제공된 보험상품이 연방정부·은행 혹은 예금보험공

사(FDIC)에 의해 보증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

② 보험에 투자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투자리스크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③ 은행의 여신조건으로서, 은행으로부터 소비자가 보험을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④ 은행의 여신조건으로서, 은행 이외의 중개인으로부터 보험구입을

할 수 없는 경우

<폭동 등의 피해자에 대한 차별>

은행의 생명보험이나 질병보험의 인수·갱신 또는 보험료의 결정 등

에 있어서 폭동(d om estic violence) 등의 피해자나 피해자의 지원단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2CFR Part14.30(c)). 단, 뉴욕주에

서는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손해보험도 포함하고 일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12USC 1972조(1)). 예외규정을 정한 규제(12CFR

Part225.7)에는 은행 및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대부·예금·신탁등의 「고액

상품(eligible products)」의 합계잔고에 준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

(combined-balance discounts program)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우수한 서비스에 대한 FRB의 해석에는 은행이나 관련 보험회사가 제공하

는 보험료도 「적격상품」으로서 인정하는 경우(FRB BHC Legal

Interpretation 2001. 5.16) 또는 거래잔고의 산출에 있어서도 대략 2촌 이내

의 친족(immediate family)의 거래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9) 연방은행법 관련은 아니지만(HOEP 법 관련 : H 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제2저당론에 관련하는 「보험료 일시납 신용보험

(Single Premium Credit Insurance : SPCI)」의 판매에 대해서 고객에의

정보공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2002년 10월 연방규제(12CFR Part 226)로

정보공시기준이 개정, 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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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에 대해서도 설치되어 있고(N Y2612조), 연방규제보다도 엄격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② 보험판매에 대한 정보공시

연방소비자보호규제에서는 은행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지 않고

금지행위에 관하여 은행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요구하며, 적극적으

로 오인(誤認)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연방소비자보호규제에서 요구하는 고지사항은 ① 보험상품과 예금상

품을 오인하여 구매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시(보험공시 :

In su rance d isclosu res)와 ② 끼워팔기 금지에 관한 정보공시(여신공시 :

Cred it d isclosu res)의 2종류이며, 소비자에 대해 정보공시를 수행하는

절차도 요구하고 있다.

<보험공시>

은행은 소비자에게 보험을 판매하기 이전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구

두 및 서면에 의해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수령증을 인수하여야 한다

(12CFR Part14. 40(a))30).

① 보험은 은행 또는 은행관계회사(이하 「은행 등」)의 채무가 아

니며, 은행 등이 보증하지 않는다는 사실

② 보험은 예금보험공사, 연방정부기관, 은행 등에 의해 부보되지 않

는다는 사실

③ 보험에 투자리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이와 같은 보험관련 정보공시는 은행의 일반적인 특징을 전하고 혹

은 은행의 제공서비스의 일람표를 제외한(12CFR Part14.40(d )), 은행의

30) 다이렉트 메일(direct mail)에 의한 보험판매에서는 구두에 의한 공시는 필

요하지 않다. 또한 전화에 의한 판매는 판매후 3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공

시를 해야 하고, 수령에 관하여 구두에 의한 확인과 수령증을 받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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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광고·판촉자료의 전부에 「알기쉽고, 간편하며, 직접적, 용이하게

이해하고 그로써 정보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한다」라

고 표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연방소비자보호규제에서도 보험 공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12CFR Part14. 40(c)).

<여신정보>

은행은 소비자로부터 보험에 관련한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하의 조건이 대출심사 조건임을 구두 및 서면으로 설명하고 소비자로부

터 수령서를 받아야 한다(12CFR Part14.40(b))31).

① 은행 등으로부터 보험을 구입할 것

② 은행비관련회사로부터 보험을 구입하지 않음에 동의할 것

<업무관리계획>

미국의 감독제도는 기능별 감독제도를 채용하고 있어 연방은행법이

행하는 보험업무의 제1차적인 감독권한은 주보험청에 있다(GLB법 301

조). 즉, 연방은행을 감독하는 OCC에서는 연방은행이 보험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인수리스크, 준수(com p liance)리스크, 전략리스크, 신용리스

크가 발생하여 은행의 안전성·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

다. 그 때문에 OCC에서는 연방은행이 보험업무에서 파생하는 리스크에

대하여 적절한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지침으로서

「보험업무핸드북(In su rance Activities Com p troller' s H an db ook 2002.

7)」을 작성하고 있다.

동 핸드북에서는 은행이 보험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

감독, 감시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관리체제정비의 기본적 지침인

업무관리계획(Program Man agem en t Plan)의 책정을 은행에 요구하고

31) 다이렉트 메일(direct mail)에 의한 보험판매에서는 구두에 의한 공시는 필

요하지 않다. 또한 전화에 의한 판매는 판매후 3일 이내에 서면에 의한 공

시를 해야 하고, 수령에 관하여 구두에 의한 확인과 수령증을 받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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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업무관리계획은 감독협회의 회장(top m an agem ent)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 요구되며, 1년마다의 재검토 또는 필요에 대응하는 개정절

차를 수행하여야만 한다. 단, 업무관리계획은 은행원이 직접판매하는 경

우에는 물론, 관련 보험중개인 또는 비관련 중개인과 제휴한 보험업무

를 전개하는 경우에도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다.

업무관리계획의 내용은 당해 은행이 어떤 형태·규모로 보험업무에

종사하는가에 대해서는 상이하지만 O CC의 핸드북에서는 이하의 사항

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무의 목적·전략·방향성

보험업무에 관한 리스크 허용도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조직형태, 권한과 책임

보험업무의 지침과 절차

보험업무리스크 관리체제

보험업무리스크를 평가, 관련정보를 기록·분석, 관리정보시스템

2) 연방은행의 보험판매에 적용되는 주법

연방은행이 보험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일차적으로 적용되는 법

률은 주보험법이며, 연방소비자보호규제(12CFR Part14)는 주법에 당해

규제가 없거나 혹은 보호대상 범위가 좁은 경우에 적용되고 있다.

단, 주에서 무제한으로 은행의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를 설치하여서

는 안되며 GLB법에 의해 일정의 제한이 부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은

행의 보험모집업무에 대하여 주법에서 자유롭게 규제할 수 있는 법영역

을 정한 GLB법의 세이프하버(safe h arbor)조항 및 세이프하버(safe

h arbor)조항을 초월한 주법 규제의 동향을 소개한다.

가) GLB법의 세이프하버(safe ha rbor)조항과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

GLB법이 성립하기 이전, 은행의 보험판매에 대해서는 판결 등 주법

과 연방법의 순서에 대한 승인이 빈발하고 있다. 그 때문에 GLB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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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험업무에 있어서의 주법의 우세를 정하는 맥카렌퍼거슨법을 유지

함을 재확인하는 한편(GLB법 104조(a)), 각 주에 있어서 현저하게 은행

의 보험업무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GLB법 104조(d )).

즉, 실제로 이와 같은 주법이 현저히 은행업무를 저해하는 규제에

있어서 그러한 주법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인가 하는 판단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GLB법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은행에만 적용

하는 규제 이전에 주법에서 자유롭게 규제할 수 있는 일정한 법 영역

(이른바 세이프하버 조항)을 예시하고 있다(GLB법 104조(d )(2)(B)).

GLB법에 정한 세이프하버 조항(13조항)에 기초하여 2000년∼2001년

에 걸쳐서 N AIC에서 작성한 모델법이 불공정거래관행모델법 5조이다

(표 Ⅰ-9 참조). 단, 이러한 UTP모델법 5조는 이미 많은 주에서 동일한

정도의 규제를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서 주법 차원에서 제·개정의 움직

임은 없다.

<표 Ⅰ-9 > G LB법 세이프하버 조항과 UTP모델법 5조의 비교

GLB법 세이프하버(safe harbor)조항

GLB법 104조(d)(2)(B)(ⅰ)∼(ⅹⅲ)
UTP모델법 5조

대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되

는 보험을 은행(관련회사 포
함)과 관련되지 않은 보험중개
인(보험회사 포함)으로부터 구
입함을 이유로 보험을 거절함

을 금지하는 규제((ⅰ))

신용공여의 보전을 위해 이미

부보되어 있는 고객의 기존

보험계약을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함을 금지하는 규제(5조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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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B법 세이프하버(safe harbor)조항

GLB법 104조(d)(2)(B)(ⅰ)∼(ⅹⅲ)
UTP모델법 5조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필요시되

는 보험거래에 있어서 은행에

서는 요구되지 않는 수수료를

비은행중개인에게 요구하는 것

을 금지하는 규제((ⅱ))

은행이 대부의 보증을 위해 필

요한 보험거래에 관련하여 보

험회사, 보험중개인이나 고객
으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함을

금지하는 규제(5조B(3))
은행이 관련 보험중개인에게

관습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절

차를 다른 보험중개인에게 요

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5
조B(4))

은행이 판매한 보험이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광

고나 판매촉진자료를 사용함

을 금지하는 규제((ⅲ))

정부(연방 및 주)가 은행의 보
험활동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오인하는 광고를 수행

함을 금지하는 규제(5조 B(5))
은행 등이 판매한 보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

하는 광고를 수행함을 금지하

는 규제(5조 B(6))

주법에서 정하는 적당한 보험

모집면허를 취득한 보험중개

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취득함을 금지하는

규제((ⅳ))

무면허에도 불구하고 보험중개

인으로서 행동함을 금지하는

규제(5조B(7))
보험면허가 있지 않은 한 보험

중개인으로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모집행위
로는 보험에 관하여 상세히 설

명하고 있음. 그 때문에 보험
에 관한 상세한 설명없이 보험

중개인을 유상으로 소개하는

행위는 모집행위가 아닌 것으

로 금지하지 않음)(5조B(8))

고객소개로 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 무면허 소개자에게 소개

료를 지불할 것을 금지하는

규제(계약 체결여부에 상관없
이 지불된 소개료는 합법)(
(ⅴ))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

3자에게 보험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ⅵ))

소비자 금융·건강정보 프라이

버시모델규칙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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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B법 세이프하버(safe harbor)조항

GLB법 104조(d)(2)(B)(ⅰ)∼(ⅹⅲ)
UTP모델법 5조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보

험중개인이 사용하는 이상으로

보험정보로부터 취득한 의료정

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ⅵ))

소비자 금융·건강정보 프라이

버시모델규칙에 대응

은행이나 특정 보험중개인으로

부터 보험을 구입함을 조건으

로 은행 서비스(여신 포함) 제
공을 금지하는 규제((ⅶ))

은행이 신용공여를 제공함을

조건으로, 은행 등(은행이나
은행관련 중개인)으로부터 보
험을 구입함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단, 은행이 고
객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정

보제공을 금지하지 않음) (5조
B(1))

여신 제공의 심사중에 보험의

권유를 한 경우에 적당한 조

건하에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고객의 자유라는 취지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제

((ⅸ))

연방소비자보호규제(12CFR Part
14.40(b))에 동종의 규정 있음

은행이 보험판매 이전에 보험

을 은행상품으로 잘못 유도하

지 않도록 정보공시를 의무화

하는 규제((ⅹ))

연방소비자보호규제(12CFR Part
14.40(b))에 동종의 규정 있음

은행으로부터 여신과 보험을

제공받은 고객에 대하여 별도

의 서류로 거래할 것을 의무

화하는 규제(( ))

여신제공과 보험업무를 별도의

서류절차 없이 보험판매를 행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5조
B(9))

은행으로부터 여신과 보험을

제공받은 고객에 대하여 동의

를 구하지 않은 보험료를 여

신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ⅹⅱ))

고객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보험료지출을 대부금에 포함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5
조B(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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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B법 세이프하버(safe harbor)조항

GLB법 104조(d)(2)(B)(ⅰ)∼(ⅹⅲ)
UTP모델법 5조

은행의 보험거래에 관하여 은

행거래와는 별도의 장부나 기

록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제((ⅹⅲ))

보험관련거래에 대해서의 장부

를 보유하지 않고 보험판매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5
조B(12))

연방소비자보호규제(12CFR Part
14.40(b))에 동종의 규제 있음

보험업무를 행하는 장소를 예

금창구 내지 실무적으로 가능

한 범위로 구분하지 않고, 보
험판매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

는 규제(5조B(11))

가) 은행의 보험판매에 적용되는 주법

① 뉴욕주

뉴욕주에서는 GLB법의 성립으로 은행의 보험모집업무에 대하여 현

저히 차별적인 「은행 지배하의 중개인이 당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교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법(N Y2113조, 2501조)」이 2000년 법률개정(C.493.L.2000)으로 폐지되었

다. 또한, C.418.L.2000에는 보험모집면허가 없는 은행원이 중개인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유상소개업무를 허용하는(N Y2114조(a), 2115조(a),

2116조) 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출 및 은행상품 등에 관련

된 보험을 비은행계 보험중개인이 취급할 경우에 은행이 보험중개인으

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N Y2502조(c)), 보

험관련장부나 고충처리기록을 주당국의 감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을 요구하는 규제(N Y2502조(e))를 보험법에 신설하였다.

② 기타 주

뉴욕주에 있어서는 GLB법의 제정에 따라 은행의 보험판매에 관하여

주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모든 주가 GLB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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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으며, 현재 연방법과 주법의 우선 적용에 관하여 보험업계와 은

행업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표 Ⅰ-10>에 나타나는 바

와 같이 세이프하버 조항 이외에 많은 은행의 보험판매업무에만 적용되

는 주법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은행업계의 지적도 있다. 또한, GLB법

성립 이후 웨스트버지니아주, 매사츄세츠주, 롱아일랜드주 등에서는 은

행의 보험모집규제의 적법성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경우 적지

않다.

더욱이 소송이 제기된 안건에 대해서는 분쟁중인 경우가 많지만, 다

른 주에 우선하여 2002년 11월에 연방공소재판소에서 재판한 웨스트버

지니아주와 OCC의 분쟁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소송이 기각되어

웨스트버지니아주 은행의 보험판매에 대한 정보공유 및 여신심사중의

보험권유에 관한 주법을 무효로 하는 OCC의 판단을 지지하였다. 단,

이 판례는 구속력을 지닌 선례(bin d in g au th ority : 재판관이 내린 판결

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法源)가 되기 때문에 보험업계·주와 은행

업계·O CC와의 분쟁에 결론이 아직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 Ⅰ-10> 은행보험판매에 관한 연방법 이상의 규제를
설정하고 있는 주 보험법 리스트

구분
대출담당자

규제
정보공시규제

보험권유시점

규제

은행보험판매

의장소규제
수수료규제

콜로라도

코네티켓
워싱턴DC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인디아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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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출담당자

규제
정보공시규제

보험권유시점

규제

은행보험판매

의장소규제
수수료규제

매사추세츠

메인

미시간

미시시피

미주리

온타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뉴멕시코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베니아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워싱턴

웨스트버지

니아

위스콘신

주 : 1) 「대출담당자 규제」의 예로서는 대출담당자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연방법에서는 텔러(teller)만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금
지되어 있다)

2) 「정보공시법규」의 예로서는 은행이 지배하는 광고 등에 대해서도
예금과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서를 요구하는 주법(연방법에서
는 계약전에 공시할 것이 요구되고 있으나 모든 광고 등의 공시는
요구되지 않는다)

3) 「보험권유시점규제」의 예로서는 대출신청의 동의하는 것까지 은행
에 의한 보험권유를 금지하는 주법

4) 「은행보험판매의 장소규제」의 예로서는 대출업무와 보험판매업무
를 행하는 장소의 분리를 요구하는 주법(연방법에서는 예금업무와 보
험판매업무를 행하는 장소만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5) 수수료규제의 예로서는 보험모집면허가 없는 은행직원의 소개료의
수수를 금지하는 주법(연방법에서는 텔러(teller)의 수수료에 일정의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외의 은행원의 수수료의 수수는 금지하지 않
는다)

자료 : 「ABIA 50 State Chart : State Statures Subject to Pre-
emption (200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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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 실례

(머리말)

고객안내사항(고객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당행은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누수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에는 고객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

고 있습니다.

1. 타 금융기관과는 상이하게 당행에서는 고객에게 자사 상품 안

내를 위해 타회사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2. 당행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일에 의한 상품안내가 필요하지 않

은 고객은 그러한 의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당행에서는 고객정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

과의 관계를 인식하기 위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에는 고객정보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고객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객 자신 혹

은 고객과 당행(관련회사를 포함합니다)과의 거래정보를 의미합니다.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은 연방금융프라이버시법에 기초하여 고

객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본문)

1. 당행 이외의 회사에 대한 고객정보의 비공시

당행에서는 자사의 상품 안내를 위해 타회사에 대하여 고객정보

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정보비공시를 위한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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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호의 우선성

금융정보의 보호는 당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

다. 당행에서는 고객정보보호 때문에 물리적, 전자적, 절차적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종업원이 고객정보에 접속할 경

우는 고객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행의 종업원은 윤리규정에

구속되어 있고, 이 규정에는 고객정보의 보호와 이를 위반한 경우

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정보수집

당행에서는 고객 계좌의 관리, 시간 및 비용의 절약, 고객의 니즈

에 응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정보는 이하의 5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A . 신청정보 : 고객의 자산, 수입, 부채 등 신청의 경우에 고객으

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입니다.

B. 거래정보 : 계좌잔고, 지불이력, 거래상대, 신용카드 사용상황

등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정보입니다. 또한, 수표카피 청구 및

회답, 승인전의 신용카드 제공 등 당행과의 연락으로부터 발

생한 정보도 이에 포함됩니다.

C. 소비자보고정보 : 신용력이나 신용공여 기록 등 소비자 보고

로부터의 정보입니다.

D . 외부정보 : 고용이력, 부채잔고, 신용카드 잔고, 재해보험의 내

용 등 고용, 신용, 그 외에 고객과의 관계 등으로부터의 정보

입니다.

E. 기타 일반정보 : 통계자료(고객에 대하여 적절한 상품·서비스

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제외)로부터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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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관리

(1) 그룹내에 있어서의 정보관리

당행은 몇개의 관련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나 신용카

드회사 등의 금융기관과 운영(op eration)회사 등 비금융회사입니다.

이러한 관련회사는 상기 5종류의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1개의 관련회사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이 별도로

관련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되어 있는 고객정

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의 이중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정보공유에 의해 불법행위로부터 고객의

계좌를 보호와 사기행위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ATM, 신용카드 수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해 이상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고객의 카드나 수표가 도난되었는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당행으로부터 보험을 구입한 경우에는 의료·건강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료·건강정보에 대해서는 계좌관리, 수

속처리, 보험처리 등 이외에는 관련회사와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협력회사와의 정보공유

당행에는 상기 5종류의 고객정보에 대해서 협력회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 당행의 업무를 청부하고 있는 협력회사와는

엄격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력회사는 당행으로

부터 공시된 고객정보를 다르게 공시할 수 없고, 당행이 고객의 업

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는 것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이

러한 협력회사에는 지불절차를 행하는 회사 등 금융회사와 데이터

처리 등의 비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는 예를 들면 고객

으로부터의 서비스 요구 처리, 거래절차의 처리, 당행을 위해 수행

합니다. 더욱이 마케팅 지원이나 기타서비스 회사, 공동마케팅 계약

을 체결한 타 금융기관등과도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 위임된 업무는 당행의 관계회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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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에 정보공시

당행은 신용관리기관이나 이와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요구와 법률

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5종류의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소로부터의 소환장이나 동일한 법적 절차에 의한 경

우, 사기행위의 조사에 대응하는 경우, 혹은 고객의 계좌를 타사에

매각하는 경우 등에 고객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단, 고객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항공회사의 마일리지서비스가

부가된 신용카드를 발행함에 있어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타사에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5. 정보의 정확성 확보

고객의 계좌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

니다. 당행은 계좌보고서, 텔레폰 뱅킹이나 온라인 뱅킹 등의 절차

에서 고객 계좌정보에 접속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계좌정보

가 불완전, 부정확 혹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보

고서, 은행기록표, 기타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

으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십시오. 이 경우에는 당행에

서 직접 정보의 수정,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또한 질문이 있는 경

우나 당행이 적정한 정보관리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에는 당행의 콜센터에 연락하여야만 직접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6. 고객선택권의 존중

당행의 정보공시·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룹사간의 정보공유

고객은 신청정보, 소비자보고정보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에

대하여 당행의 관계회사간에 공유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계좌서비스 및 금융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래정보와

기타 일반정보에 대해서는 통상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회사간에

정보공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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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마케팅

고객은 당행으로부터의 다이렉트 메일, 전화, 이메일 등에 의한

상품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행의 상품·서비

스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타사로

부터의 상품·서비스 정보제공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받는

전화권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행에서는 비금융상품·서비스는 텔

레마케팅에서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다이렉트메일, 전화, 이메일에 의한 상품정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연락을 드립니다.

고객의 계좌관리에 필요한 안내

담당매니저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관리담당자로부터 연락

정기적인 계좌보고표와 공동으로 발송하는 상품안내, 온라인

뱅킹, ATM 이용 상품 안내

고객정보공유에 있어서의 고객의 선택에 대해서는 당행에서는 아

래와 같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선택은 그룹사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을 여러 부 송부하고 있습니

다, 단, 고객의 선택은 고객으로부터 변경의 연락이 있을때까

지 유효합니다.

이미 몇개의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고객의 선택이 반영되

기까지는 6∼8주가 소요됩니다.

7. 타사로부터의 다이렉트마케팅의 소멸

당행 이외의 회사로부터의 다이렉트 메일 등을 소멸시킨 경우에

는 이하의 기관에 상담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의한 권유 : Mall Preference Service

c/ o Direct M arketin g Association, PO Box 9008, Farm in gd ale,

N Y11735-9008

w w w .th e-d m a.org/ con su m er s/ offm ailin glist .h 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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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에 의한 권유 : Telep h on e Preference Service

c/ o Direct M arketin g Association, PO Box 9014, Farm in gd ale,

N Y11735-9014

w w w .th e-d m a.org/ con su m er s/ offtelep h on elist .h tm l

이메일에 의한 권유 : E-m ail Preference Service

c/ o Direct Marketin g Association

w w w .e-m p s.org/ en /

상기 각 기관에 연락하는 경우는 리스트로부터 삭제한 이름, 주

소, 전화번호, 메일주소를 잊지 않고 통지하여 주십시오. 고객이 최

근 1년이내에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전의 주소, 전화번호도 필요합

니다. 이름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한 양식으로 새로운 주소, 전화번

호 등을 통지하여 주십시오.

더욱이 당행 이외의 모든 사전 승인론의 권유 리스트로부터 이름

을 삭제한 경우에는 1-999-567-8688에 전화하거나 아래의 여신정보

기관에 서면에 통지하여 주십시오.

Exp erian

Con su m er Services, 901 W est Bon d , Lincoln, N E68521

Equ ifax, In c

Op tion s, PO Box 740241, Atlanta, GA30374

Tran s Un ion LLC' s

N am e Rem ov al Op tion, PO Box 97328, Jackson , MS39288-7328

8. Privacy Policy

당행에서는 고객이 당행과의 거래를 계속하는 한, 매년 프라이버

시 정책(지침서)을 송부합니다. 최근의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은

아래의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아래 번호로 전화하여 주십시오.

w w w .ban kofam erica .com

1-888-3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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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당행의 관계회사

(리스트 생략)

(맺음말)

본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은 미국내의 소비자고객관계에 적용되

고 있습니다.

본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은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

다. 단, 2001년 1월 이후 큰 변경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프라이버시 정책(지침서)은 스페인어 및 중국어로도 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거래의 프라이버시 대응에 대해서는 당행의 웹사이트를 참

조하십시오(w w w .bankofam erica .com ).

74



유럽의 방카슈랑스 규제

Ⅱ . 유럽의 방카슈랑스 규제

1. 영국

가. 은행에 의한 보험판매 법률규제

영국에서는 은행의 보험인수는 1982년 보험회사법 제16조의 타 업무

금지규정의 반대해석 등으로 허용되지는 않지만, 보험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은행의 보험판매는 특히 생명보험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대형 은행은 각각 생명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은행의 창구

를 주요 모집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모회사인 은행은 생명보험

자회사의 전속대리점이 되어 해당 자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하게 된다.

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규제

영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금융서비스 시장법

(Fin ancial Services Markets Act 2000 : 이하 2000년 FSMA), 1998년 데

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98), 2000년 정보공개법(Freed om

of Inform ation Act of 2000), 의료보고접근법(Access to Med ical

Rep orts Act), 소비자신용법(Con su m er Credit Act) 등 다양한 법률이

있다. 여기서 은행과 관련이 가장 깊은 법률은 1998년 데이터보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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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법령

가) 1998년 데이터보호법

기존의 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로서 1984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of 1984)이 존재하였다. 즉, EU 개인정보보

호지령이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제기되었으

며, 그 결과 1984년 데이터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1998년에 데

이터보호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① 개요

1998년 데이터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보호원칙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영국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개요

원칙 개요

동의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

용이 허가됨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명시 목적에 제한하여 취득할 수 있음

대응성의 원칙
목적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는 적절하게 상응하여

야 함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함

보존필요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처리목적으로 필요한 기관에 한정하여

보유할 수 있음

정보주체 권리

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함

안전보호조치의

원칙

개인정보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함

정보이전 제한

의 원칙

적절한 보호조치가 존재하지 않는 EU 이외의 국
가로의 정보이전을 금지함

자료 : 손해보험총합연구소 「유럽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금융
정보시스템, 2002년 가을호,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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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데이터보호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옴니버

스 방식32)의 법률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소유하는 개인정보를 대상

으로 한다.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경우, 문서로 된 데이터도 보호 대

상에 포함된다33).

② 운영시스템

1998년 데이터보호법 하에서는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옵트인 방식에 기초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사용할 경우는 동

의서 등에 따라 고객의 양해를 구하여야만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 의

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자는 데이터관리인(Data Controller)으로 칭한다.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실제 운용시스템은 우선 독립 행정기관으로서

정보감독관(Inform ation Com missioner)34)이 감독하는 등록시스템이 정비

되어 있다. 한편, 개별 행정기관이나 민간기업은 정보관리자를 설치한다.

정보감독관은 정보보호의 제원칙의 준수, 정보보호 위반에 관한 고충처

리35), 위반자에 대한 경고·소송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정보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자 이름, 개인정보내용, 처리목

3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쌍방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포괄적인 법률임에 따

라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최초의 법률로서 개인정보전반에

걸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를 시행하는 유럽국가들

을 중심으로 이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33) 단, 동법에 있어서는 보도, 문학 및 예술에 있어서 공시, 개정, 소거, 이용

정지에 관한 의무규정이 적용 예외이며 업계 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고 있다.

34) 1998 데이터보호법에는 데이터보호커미셔너(Data Protection Commissioner)

라는 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지만, 2000년 정보공개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

감독관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졌다.

35) 고충에 있어서는 금전적 저해의 발생에 의해 다이렉트 메일 등을 거절하는

종류가 많다. 소비자는 직접판매(direct sales) 목적으로 개인정보이용의 중

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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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등을 정보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감독관 하에서 정보감독국이 설치되어 있고 정보재판소

(Inform ation Tribu n al)가 설치되어 있다. 정보이용자가 법을 위반한 경

우에는 정보감독관은 정보심판소를 통하여 경고를 행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③ 영국 금융분야의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평가

2001년 7월 일본의 금융청 금융심의회의 조사단이 미국, 영국 및 프

랑스의 3개국의 금융분과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제도 특히, 1998년 데이터보호법에 대한 영국

각 단체의 견해를 <표 Ⅱ-2>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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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영국의 금융분야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견해

감독당국

(정보감독관)

소비자단체

(Commers'

Association)

은행업계단체

(British Bankers

Association : BBA)

개별금융기관

(HSBC 및 Barclays)

·금융기관을 타 업종
과 특별히 구분하여
취급하지 않음. 고객
에 통지나 동의가 필
요한가의 판단이 미

묘한경우가있음.
·TV광고나 포스터 작
성 등 개인의 권리를
주지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고충을 부추
기지 않게 노력하도
록유의
·고충에 대해서는 금
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보다는 다이렉트
메일 등이 초래한 종
류가많음.
·고객의 동의에 대해
서는 본인이 의사결
정 할 수 있는 상황
이 있음이 중요하다
고 인식하지만, 실제
로 동의의 유무보다
도 정보관리자에게
동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

인가를중시

·현행제도와 정보감독
관의 활동실태를 높
이평가
·고객과 비즈니스 이
익의 균형이 중요하
지만, 종래의 시민권
으로서의 프라이버시
를 강조한 나머지 소
비자로서 좋은 상품
을 취할 기회가 상실
되었다는 것을 유념
(특히온라인거래)
·정보의 소유권이 고
객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 동의를 구하는
활동을 계속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의이익이될것임.
·동의를 받는 방식이
옵트인인가 옵트아웃
인가는고객에게비용
을부담시키는가에따

라서판단할수있음.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개별적으로 운영, 협
회에서 체크되며, 비
즈니스상의결정에영
향을미치지는않음.
·법제도의 존재 방법
에 대한 설명은 없지
만, 비즈니스를 불필
요하게 제한하지 않
은 환경정비에 노력
하고있음.

·1984년 데이터보호법
의 시행 실적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는 양호
한 사업을 전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
이 정착되었고, 1998
년 정보보호법의 요
구수준은 높지만 부
담정도은 크지 않음.
정보감독관와의 관계

도양호함.
·그룹내의 정보공유는
신청서의 동의를 따
르고 있지만, 공유범
위는 포괄적인 표현
으로되어있음.
·정보접속권 행사에는
성실히 대응하고 있
지만, 은행의 협력을
구하지못할수있음.
·고충자는법률상의권
리로서신청하고있는
것이 아닌 어떠한 손
해배상서비스 제공을
기대하는실정
·정보관리자의 「적정
한 이익」에 해당하
는 것은 자금세탁대
책이나세무협력이며,
은행의 입장에서 고
객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음.

자료 :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해외조사보고(2001년 7월)」금융심의회 제6

회 금융분과회 특별부회 자료, www.fs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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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0년 정보공개법

① 개요

2000년 정보공개법(Freed om of Inform ation Act of 2000)은 공공기

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규정한 법률이며, 2000년 11

월에 성립되어 2005년 11월부터 시행된다. 1998년 데이터보호법 하에서

는 개인 스스로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정보에 접속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동 법은 그 권리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누

구든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접속할 권리가 인정된다36).

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관한 공시,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보의 공시가 의무이다.

②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영향

영국은 2000년 정보공개법의 성립에 따라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수

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의 대상이 정의 확대가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전체가

대상이 되며, 데이터베이스화되지 못한 데이터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데이터 주체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경우 개인 데이터에 접근

권, 수정권 및 손해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 은행규범

영국의 금융기관에는 법률뿐만 아니라 업계단체의 자체규법인 은행

규범(Th e Bankin g Cod e)도 적용된다. 이것은 영국 은행협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 : BBA), 주택금융조합협회(Th e Bu ild in g Societies

Association), 지급결제 서비스협회(Association for Paym ent Clear in g

Services)가 공동으로 1992년에 작성한 것이다.

36) 단,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1998년 데이터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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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규범에는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이용」, 「비밀유지」,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등의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특히,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의 이용」의 항목에서는 금융기관은 최

소 3년에 1회 고객에게 「다이렉트 마케팅(Direct Marketin g)의 거절 청

구가 가능한」것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3) 연방데이터보호법

1998년 데이터보호법에 따라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제

공 등을 행한 경우 해당고객에게 동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N ation al W estm in ster은행의 경우 고객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유를 위한 고객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N ation al

W estm in ster은행의 고객 동의 신청서는 계좌 개설자의 개인 데이터를

그룹내 공유를 위해 계좌 개설자로부터 동의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 계좌 개설자는 신청서에 성명·주소·연락

처, 근무처, 연소득, 총자산액, 기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상황 등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계좌정보는 그룹내 기업에서 공유되고 있다.

다. 모집규제

영국의 최근 금융·보험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급변하고 있

다. 과거 금융·보험업계에서는 다양한 자율규제기관과 법률이 존재하

고 있었지만 금융서비스기구(FSA : Fin an cial Services Au th ority)라는

단일 규제기관의 설립과 2000년 FSMA라는 새로운 법률의 성립에 의해

모든 금융서비스업이 하나의 규제기관 및 하나의 법률에 의해 포괄적

규제 및 감독되게 되었다. 2001년 12월에 FSMA의 시행에 따라 검사·

감독·지도 등의 대부분이 FSA로 이관되었다.

FSA는 1997년 증권·투자위원회(Secu rities an d Board : SIB)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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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경하는 형태로 출범하였다. 기존의 규제 및 감독기관은 FSMA 시

행이전에 사실상 FSA에 통합되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이 없었던 로

이즈보험회사도 FSA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1) 손해보험 모집에 관한 규제기관

가) G IS의 성립

현재 영국의 보험모집 활동의 규제 및 감독기관은 기본적으로 FSA

이며, 법률로서는 2000년에 제정된 FSMA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손

해보험 모집에 관해서는 자율규제기관인 손해보험기준협의회(Gen eral

In su rance Stan d ars Cou ncil : 이하 「GISC」)에 의한 자율규제가 행해

지고 있다.

2000년 FSMA의 규정이 발표된 당시부터 영국 보험회사협회

(Association British In su rers : ABI)는 규제가 사업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며,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전가할 것이므로 중대한

모집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할 필요가 없

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보험모집에 2000년 FSMA에 의한 규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영국 보험중개사협회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한편, 영국 정부도 초기 단계부터 손해보험 판매에 대해서는 2000년

FSMA에 의한 규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보험업계가

자율적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방침을 취해 왔다. 즉,

보험중개사의 지위에 대하여 2000년 FSMA에 의한 규제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업계의 의견에 입장을 같이하고 규제를 자율규제기관에 위임한

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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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SA로 이관

이러한 배경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GISC이지만 EU 보험중개

업무지령의 선택이 확실해질 경우 FSA에 의한 손해보험업계의 규제·

감독의 필요성이 발생한다. 동 지령에 의하면 EU 가입국은 보험중개업

무 또는 재보험중개업무의 운영에 있어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보험중개사협회(In stitu te of In su rance Brok er s: IIB)가

GISC37)에 대하여 강하 반대로 GISC에 의한 자율규제가 사실상 곤란하

게된 측면도 있다.

2001년 12월 FSA는 손해보험 중개사의 직접감독을 추진할 것을 발

표하였다. 또한, 2002년 1월 영국 재무성에 의해 GISC에서 FSA로 감독

체제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계획 및 일정을 발표하였다. 추진계획에 의

하면 2003년 하반기까지 손해보험의 영업행동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2004년 3분기까지 FSA에 의한 새로운 영업체제가 정비될 예정이다. 따

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GISC에 의한 자율규제는 한시적 것으로 운영

되며, 2004년부터는 FSA가 손해보험업계를 감독할 예정이다38).

다) G IS C 가입

GISC는 자율규제기관이므로 가입 및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

지만 2003년 1월 현재 GISC에는 약 6,500사의 보험회사, 대리점, 보험

중개사 등이 가입하고 있다. GISC의 회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

국 국내 상주하는 영업거점이 필요하며, 손해보험사업에 종사하는 보험

자 및 보험중개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은행이 손해보험을 판매하는 경

37) GISC에는 GISC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은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상품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으며, IIB는 이것을

문제시하여 제소하였다. 이후 경쟁위원회제소심판소가 IIB의 주장을 지지하

는 판결을 내렸다.

38) 단, EU 보험중개업무 지령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FSA 및 손해보험업

계가 감독행정의 개혁에 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실제로 FSA가 손

해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것은 2005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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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GISC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손해보험의 판매 및 중개업무에 관하여 은행만 적용되는 규정은 현

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업무를 행하는 은행은 GISC에

등록하여 GISC규정에 의하여 활동하고 있다. GISC에 등록된 은행은 등

록된 회원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GISC 규정은 보험자와 보

험중개자에 대한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GISC에 등록하여 보

험을 판매하는 은행은 보험중개자로서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라) 모집기관의 운영

GISC에서 보험판매사업을 운영하는 은행은 위탁대리점 또는 중개업

자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① 위탁대리점

위탁대리점은 GISC 회원간 대리점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을

위해 손해보험사업에 종사하는 비회원으로서 그 행위에 대해 GISC 회

원이 책임을 부담한다. 위탁대리점의 정의는 중개기관과 보험자간 업무

위탁관계가 기준이 되며, 대리점의 경영규모 등은 일절 정의에 포함시

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는 대출보증보험을 판매하는 은행

및 주책금융조합 등이 보험회사의 피용자로서 다양한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은행은 GISC 규정을 준수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보험회사가 은행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비현실성이 지적되고

있다.

② 중개업자

중개업자의 정의는 단순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넓다. 중개업자는 손

해보험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험자, 위탁대리점 또는 위탁 부대리점

(副代理店), 소개대리점, 서비스공급자, 아웃소싱공급업자에 해당하지 않

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책임의 소재에 따라 대리점과 기타 중개업자로

구분하게 된다. 은행이 대리점과 중개업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보험회사

와 모집위탁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즉, 보험회사가 은행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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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때는 은행은 중개업자로서 GISC

의 회원이 되게 된다.

마) G IS C 규정

<표 Ⅱ-3>은 GISC 규정의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회원에 대

해 검사권한을 가지고 징계위윈회를 설치하는 등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처분·개입권한을 가지고 있다. 2004년까지 은행은 GISC 규정에 따라

보험판매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GISC 규정의 A절 2항에서는 특

히, 고객의 공정한 취급에 관한 사항(C절 및 D절)이 열거되어 있다.

<표 Ⅱ-3> G IS C 규정의 개요

절 항목명 주요 내용

A

일반규정(Gen eral) 규제권한의 범위, 규제목적, 타
규범과 우선관계 등의 해석준칙,
규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 준거
법, 재판관할

B 정의(Defin ition s)

C
개인고객거래준칙

(Priv ate Cu stom er Cod e)
회원의 시장에서 행위준칙

D
사업자거래준칙

(Com m ercial Cod e)
회원의 시장에서 행위준칙

E
실무규정

(Cod e Practice Requ irem en ts)
거래준칙에 대한 실무규정

E1
전자상거래(e-Com m erce) 개인고객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정보제공을 행할 때 실무상 준수

할 모든 규정

F
회원지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M em bership )
회원자격, 회원의무, 회원의 위탁
대리점·소개대리점과의 계약내용

G
회원운영 실무규정

(M em bership Practice
Requ irem ents)

G1
재무요건

(Fin aancial Requ irem ents)
회원인 보험중개자가 준수할 재

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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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항목명 주요 내용

G2
고충처리

(Com p laints H an dlin g)
회원내부의 고충처리

G3
자질향상 및 연수

(Com p eten ce an d Trainin g)
위탁대리점의 자질향상 및 연수

H
감시 및 조사

(Monitorrin g and Investigation)
회원에 대한 감시 및 조사권한

I 강제(En forcem ent) 회원에 대한 강제방법

J 개입권한(Interv ention) 회원에 대한 강제방법

K 부칙(Ap p en d ices)

K1
징계위윈회 및 징계불복심사위

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 위임
자의 자격요건·선정기준, 위원
의 인수·태만 등의 규정

K2 회비((Mem bersh ip Fees)

K3
보험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양

식

재무요건하에서 보험료 등 보험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전을

보유하기 위해 보험의 은행 계좌

개설시 양식

K4
규정의 적용면제 및 해석지침

가이드(Rule Waiver and
Guid ance)

K5 재무규제의 면제요건
보험중개자가 특정의 재무규제

면제를 받기위한 조건

자료 : General Insurance Standard Council Rules

개인고객 거래 준칙(C절)과 사업자거래준칙(D절)의 내용은 거래준칙

의 정신을 암시하는 8원칙, 고객의 수요, 목적 및 상황, 고객정보에 대

한 정보적용 및 조언, 수수료 등의 공시,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 지속적

서비스시의 주의의무, 보험금 청구시의 처리준칙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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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거래준칙상 회원 및 모집기관이 준수할 주요원칙(8원칙)
① 적절한 기능과 주의

② 고수준의 성실성, 공정성
③ 고객의 상황 및 목적의 정보수집

④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⑤ 고객정보의 보호

⑥ 재무 건전성

⑦ 이익대립의 회피

⑧ 고충의 구성 및 신속한 처리

2) 생명보험

연금의 부정판매 문제를 계기로 생명보험 및 연금에 관해 기존의 자

율규제 등에 의한 모집규제는 2000년 FSMA에 의한 규제로 변경되었

다. 2000년 FSMA에서는 생명보험 및 연금을 장기보험의 하나로 규제

하며, 생명보험 및 연금, 결혼 및 출산에 관한 보험, 종신건강보험, 톤틴

연금, 자금상환계약, 연금기금 관련계약, 단체보험 등을 장기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0년 FSMA에서는 인터

넷 등 거래기술의 확대를 이유로 투자광고와 권유행위가 금융영업활동

으로서 통일적 규정이 되었다. 또한 금융영업활동은 실시간 영업활동과

비실시간 영업활동으로 나누어 방문, 전화 등은 실시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신문, 잡지, 홈페이지, TV 등의 광고는 비실시간 영업활동으

로 분류하고 있다. 비실시간 영업활동의 인정을 위한 주요 기준은 복수

인에 대해 동일조건의 제공, 접수자가 사후에 기록을 참조할 수 있는

것, 접수자의 즉시 응답이 필요하지 않는 것 등이다.

가) 저축성 장기보험 관련 모집 규제

실시간 영업활동의 경우 소비자가 의뢰하지 않는 영업활동을 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고객과 최초 접촉시 해당 목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자기자신 및 대리하는 업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오해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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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진술 및 약속, 예측 등은 금지하고 있다.

비실시간 영업활동의 경우 우선 공정·명확 및 오해를 초래하지 않

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타 상품과 비교할 때 동일한 목적 또

는 니즈에 부합된 상품의 비교를 행하여 가격을 포함한 중요한 1개 이

상의 특징에 대하여 객관적 비교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보장성 장기보험에 관련 모집규제

실시간 영업활동에 관해 법령으로 규제는 받지 않지만 오해를 초래

할 진술 및 약속 예측 등이 금지되어 있다. 비실시간 영업활동을 행할

업자에 대해서는 부실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표시를 행하지 않도록 의

무화되어 있다.

2 . 독일

가. 은행에 의한 보험판매 법률 규제

독일에서 은행의 보험판매는 신용조직법 및 보험감독법에 따라 은행 의

보험사업 겸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 은행이 보험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은행의 창구에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서 보

험을 판매하는 것은 보험감독법상의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나. 개인정보보호

1) 연방데이터보호법

가) 1990년 연방데이터보호법

독일에서는 헨센주(州)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인 데이터보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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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였으나, 연방에서도 1977년에 입법화되었다. 제정 초기부터 개정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1983년 「국세조사판결39)」을 계기로 개정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1990년 연방데이터 보호법의 개정으로 본격적인

시행은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 정해진

보호원칙은 <표 Ⅱ-4>와 같다.

<표 Ⅱ-4 > 1990년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의 데이터 보호원칙

원 칙 테이터 보호원칙의 개요

동의원칙
법률의 규정 또는 데이터 주체의 서면에 의한 동

의가 없으면 데이터를 처리 및 이용할 수 없음.

수집원칙
데이터 이용자는 목적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집 목적을 보고한 후 데이터를 수집해야 함.

접근원칙 데이터 주체는 정보 공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정확성에 관한

원칙

데이터 이용자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기록, 기타 정확성을 유지해야 함.

정보퉁제권의

원칙

데이터 주체는 당해 개인데이터 이용·외부 제공

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삭제에 관한 원칙
데이터 이용자는 처리목적에 대해 데이터의 필요

성이 없을 경우 삭제해야 함.

구제관련 원칙
데이터 주체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민원제기

를 할 수 있음.

나) 연방데이터보호법의 개정

1990년 연방데이터보호법은 그 후 EU 개인데이터 보호지령에 대응

하여 2001년 5월에 개정하여 시행되었다. 그러나 동 개정에서는 EU 개

39) 1983년의 국세조사판결은 수집된 자료를 통계의 목적 범위를 넘어서 행정

자료로 이용될 예정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목적 이용을 위법으로 한 연

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말한다. 이 판결은 인격권에 의거하여 「정보상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큰 영향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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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이터 보호지령에 의해 의무화된 1998년 10월의 대응기간이 경과된

사정에 의해 EU의 지령이 우선 적용되었다. 현재, 이러한 특수한 사정

을 감안하여 법률의 전면 개정작업이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

운 시일내 개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표 Ⅱ-5>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내용 주요 개요

적용범위의 확대
민간부문에 데이터보호법 적용은 종래 한정적이었으

나 전면 도입

제3국에 데이터
이전의 제한

EU 개인데이터 보호지령에 적합하고, 보호가 불충분
한 EU를 제외한 유럽국가에 데이터 이전 금지 규정
을 추가

보고의무

데이터 자동처리의 실행전에 감시기관에 보고 의무를

규정함. 단 처리기관에 데이터보호 수탁자가 임명된
경우 본 규정인 면제됨.

민감한 정보 이용

제한
EU 개인데이터 보호지령과 동일하게 규정

개인의 자동적 판

단 금지

개인데이터 기계에 의한 자동처리만으로 사람이 개입

하지 않고 각종 판단을 행하는 것은 금지

통제권한의 확대

데이터보호 감시관에 의한 통제는 기존 데이터보호

위반 사실의 발생 또는 신청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였

으나 그 규정을 삭제함.

데이터회피 및

데이터 검색

데이터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개인데이터를 ①완

전히 처리하지 않거나 또는 ②최소한으로 이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이 선택되도록 함.

비디오 감시
공공의 장소에서 비디오 감시할 경우 감시목적의 제

한, 고지, 삭제의 의무가 규정됨.

다) 연방데이터보호법의 개요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은 「개인이 개인데이터 운영에 의해 사생

활 침해를 받을 경우 개인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공적기관과 비공

적기관40) 쌍방에 적용되는 옴니버스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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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집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

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본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이외의 목적

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공적기관은 연방정부의 기관과 주정부가

감독하는 공적기관으로 분류되며, 연방정부의 기관에 관해서는 의회가

선출한 「연방데이터보호감시관」이 감독을 행한다. 주정부가 감독하는

공적기관 및 비공적기관에 관해 감독관청에 의해 운영된다. 개인데이터

를 자동화하여 수집하고 처리 또는 이용하는 공적기관 및 비공적기관은

「데이터 보호담당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비공적기관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의 업무에 종하고 있는 피용자수가 4명 이내의 경우

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적기관의 개인데이터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데이터의 수집, 축적,

변경 및 이용, 공적기관 및 비공적기관의 제공 등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연방의 공적기관에 의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되

는 경우 연방데이터보호 감시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다. 비공적기관 및 공법상의 경쟁기업에 대해 공적기관과 별개의 장에

규정을 두고 있다. 자기의 업무목적으로 데이터 수집·처리 및 이용, 제

공목적에서 업무상의 데이터 수집 및 축적, 익명화된 형태로 제공목적

을 위해 업무상 데이터의 수집 및 축적, 목적의 구속, 감시관청 등에 대

해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개인데이터를 자기를 위하여 수집, 처리 또는 이

용하거나 위탁할 경우 이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 또는 기관을 책임기관

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에 의해 책임기관이 개인에 손해를 줄 때에

는 책임기관 또는 그 운영자는 손해배상을 질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로서 당사자의 공시를 요구하는 권리, 수정·삭제,

봉쇄를 요구하는 권리는 법률에 의해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

고 있다. 특별규정에는 연구시설, 미디어에 의한 개인데이터 처리 및 이

40) 비공적기관이란 자연인 및 법인 기타 사법상의 인적결합을 의미하지만 비공

적기관이 공적행정의 공권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적기관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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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예외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벌칙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

다. 또한, EU 개인데이터 보호지령에 대응하여 보호가 불충분한 국가에

데이터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2) 은행업계의 개인정보보호

은행업계에서는 자율규제로서 법률제정 이전부터 계약에 의해 개인

데이터 보호가 행해지고 있으며, 은행보통거래41) 약관에 고객과 은행의

개인데이터 보호에 관한 계약 조건을 정하고 있다. 제2조「은행의 보안

의무와 은행의 업무정보 공시」제1항에는 은행이 고객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법률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동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이 업무정보의 공시를 인가한 경우로 한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그룹내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

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은행

에 의해 별도의 특별약관을 설정하여 개별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다. 모집규제

보험모집에 관해서는 독일은 EU 지역내에서 가장 규제가 완화된 국

가이다.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 등의 보험중개자에 대해서는 모집행

위를 제한하는 법규제는 존재하지 않고, 일반법 및 업계질서에 의존하

고 있다. 또한, 법적 의무화된 면허·등록제도 및 자격제도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라도 자유롭게 보험의

모집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41) 상업은행, 저축은행, 신용조사, 저당은행의 4개의 금융업종의 상부조직인

금융업계 연합회 중앙신용위원회가 작성하여 당국의 인가를 얻은 것으로

독일의 금융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금융기관과 고객의 일반 거래조

건을 정하고 있다.

92



유럽의 방카슈랑스 규제

그러나 실제로는 보험회사의 대리점 위탁계약 등에서 요건으로 <표

Ⅱ-6>의 내용과 같이 등록·자격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보험대리

점에 대해서는 GDV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보험사업경쟁기준」, 보

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연방보험중개사협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악질

보험중개사계약의 배제 요강」등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각의 자격요건

및 모집행위 전반에 관하여 자율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2002년 12

월EU 중개업무지령이 채택되어 200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EU

가입국가는 2005년 1월 15일까지 지령에 대응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

가 있으므로 독일에도 가까운 시일내 법제도의 개정 또는 제정이 될 것

으로 생각된다.

<표 Ⅱ-6> 주요 등록 및 자격제도의 개요

개정내용 주요 개요

등록제도

연방금융감독청은 대리점 위탁계약의 체결전에 희망자의

신원조사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희망자(고용자도 포
함)는 「보험·주택저축금고에 관한 영업사원정보 센터)
에 개인정보(AVAD)를 등록해야 함.

자격제도

GDV가 설치한 전문직업교육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그 자격자에게 「보험전문사」의 자격이 부여되고

있음. 이 자격은 대리점계약체결후 일정기관내의 취득이
보험회사로부터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공인자격

으로 되어 있음.

3 . 프랑스

「은행에 의한 보험판매」를 방카슈랑스(Bancassu rance)라고 부르지

만 이것은 프랑스어의 은행(Ban qu e)와 보험(Assu rance)를 조합한 조어

이다. 방카슈랑스는 좁은 의미로 「동일 점포내에서 동일 금융기관이

은행상품 및 보험상품을 제공·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광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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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통합한 형태에서 금융서비스 업무를 행할 목적으로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채택하는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방카슈랑스의 보급이 가장 보편화된 국가이며,

생명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의 판매점유율이 60%에 이르는 등 방카슈

랑스가 최대의 판매채널로서 완전히 정착하였으며, 손해보험분야에서도

방카슈랑스에 의한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 은행에 의한 보험판매 법률 규제

1) 은행의 보험업무 도입

프랑스는 은행에서 보험인수업무를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자회

사 방식을 통하여 가능하다. 단. 은행의 지점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입장으로 보험판매를 행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지는 않다.

가) 은행

프랑스 통화·금융법전에서 은행업무는 ① 본업은 예금, 신용공여,

결제수단의 제공 및 관리, ② 부수업무는 외환거래, 금(金)거래, 유가증

권 등에 관한 자격·인수·매매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보험인수 업무

는 이러한 것을 포함하지 않으며, 타 업무 금지에 관한 명문규정도 존재

하고 있으므로 은행 본체에서 보험인수 업무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자회사 및 지주회사

은행이 자회사의 설립·매수·자본참가 등에 의해 보험인수 업무에

참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2) 보험회사의 은행업무 도입

프랑스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은행업무를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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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방식을 통해서 가능하다.

가) 보험회사

보험법전의 타 금융업 금지규정(R322-2조)에 의해 은행업무를 행하

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다.

나) 자회사·지주회사

보험법전에 자회사 및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은행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 단, 은행의 주요주주가

될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즉시 감독당

국에 보고가 필요하며, 또한 의결권의 일정비율(10%, 20%, 33 %)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감독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감독당국에 의한 허가 심사기준에 대해서 은행 설립시 면허기

준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며, 주주의 적격성, 주주와 은행과의 업무상·

지분상의 제휴관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 판단하고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규제 일반

가) 정보처리, 정보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프랑스에는 개인정보보호관련의 법률로서「정보처리, 정보파일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 이하 「1978년 정보·자

유법」이 있다.

<표 Ⅱ-7>는 1978년 정보·자유법의 개요이며, 대상이 될 개인정보

는 당해 정보에 관련한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기명정보)로

되어 있지만, 정의는 성명, 출생일, 출생지, 기타 시민에 관한 정보 및

간접적인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매뉴얼 처리

데이터 및 기계처리데이터의 쌍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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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수입·기록·보존에 대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

에 의한 접근권·수정권 등이 인정되어 있다. 또한, <표 Ⅱ-7>은 구체

적인 사례로서 보험판매업자인 EUROFIL사가 이용한 것이다. 또한, EU

개인데이터 보호지령과의 관계에서는 2001년 7월에 현행법의 개정법안

이 각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프랑스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표 Ⅱ-7 >「정보처리, 정보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의 개요

원칙 개 요

위법수집금지의

원칙

데이터 관리자에 의한 부정·위법의 개인데이터

수집을 금지함.

데이터처리 거절

권의 원칙

데이터 주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자기의 데이

터 수집에 반대할 권리를 가짐.

사전통지의 원칙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수집시 데이터 제공이 의

무적인지 아닌지,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의 효과, 데이터 수집의 대상, 접근권 및 수정권에
대해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보존필요성의 원

칙

데이터 관리자 개인 데이터 수집시 제시된 기한을

초과하여 보존해서는 안됨.

안전보호조치의

원칙

데이터 관리자는 개인데이터를 보호하고, 왜곡, 손
상, 제3자에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함.

민감한 정보수집

제한 원칙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주체의 명확한 동의가 없

는 한 민감한 데이터의 수집을 할 수 없음.

접근권에 관한

원칙

데이터 관리자는 개인데이터를 보유 유무를 데이

터 관리자에게 물어볼 권리,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경우 그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를 가짐.

데이터통제권에

과한 원칙

데이터주체는 데이터 관리자에 대하여 자기 데이

터 수정·추가·명확화·갱신·또는 말소를 청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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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8>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련된 기재 사례(EURO FIL社)

CNIL 및 보험법전에 의거한 기재사항

1978년 정보·자유법에 따라 당신은 EUROFIL社에 대하여 당신이 관련

하는 저장정보 접근 및 수정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65Avenue de Colm ar-92507 RUEIL-MALMASION CEDEX

자본금 44,111,068 유로 주식회사

보험법전에 의한 공영기업

낭트시 상업·회사 등기부 등록 351-542-451

나) C NIL

① 개요

1978년 정보·자유법에 관련하여 동법 규정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하

여 정부의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CN IL(Com m ission N ation ale d e

I' Inform atiqu e et d es Liberés : 정보처리 및 자유에 과한 국회 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다. CN IL은 관계자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의무를 알리고

정보의 컴퓨터 처리를 감시하는 등을 하고 있지만 행정입법권을 인정하

고 있으며, 권한 및 조직면에서 기존의 자문적 행정조직에는 볼 수 없

었던 독립성을 위임한 것이 특징적이다.

② 권한 및 임무

CN IL의 구체적인 권한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보안의 표준규칙의 책정

관계자에 경고

신청·고충 등의 처리

데이터처리의 이용에 공헌하는 사업활동·정보활동의 파악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대통령·의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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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에서 법령 정비 상황·특징 등

프랑스에서는 1978년 정보·자유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허가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를 행하는 조직·업무

등에 따라 「자문신청」, 「통상보고」 및 「약식보고」 의 3종류의 제

도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가) 자문신청(1978년 정보·자유법 15조)

공적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및 공적기관·민간기관을 불문

하고 국민식별번호를 사용하는 정보처리에 대해서 사전에 CN IL에 자문

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규칙적 행위의 이유로 처리절차를 정하

는 자문신청이 채택된다.

공적기관의 개인정보시스템은 아래(C) 약식신고로 충분하며, 경미한

시스템을 제외한 1978년 정보·자유법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시 이러한 사전적 감독이 행해지고 있다.

나) 통상신고(1978년 정보·자유법 16조)

민간기관이 개인정보시스템을 신설하는데 있어서는 CN IL에 신고하

는 것으로 충분하며, 신고가 수리되면 즉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이 가

능하다. CN IL은 신고에 따라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규제를 하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신고항목으로 신고기관의 회사이름, 시스템이용 담당부·국, 처리대

상 개인수, 시스템 주요목적, 이용공시연도, 접근권 행사가능 장소, 국제

교류의 여부, 시스템용도, 안전과 비밀방호조치, 처리정보의 유형, 유형

별 이용대상, 국민식별번호·범죄보안관계 정보, 온라인 조회 가능 등이

열거되어 있다.

다) 약식신고(1978년 정보·자유법 17조)

공적기관·민간기관을 불문하고 정형적으로 개인정보를 침투할 우려

가 적은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업무유형마다 CN IL이 정한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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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에 따른다는 것을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약식규범은 시스템의 목적·정보의 종류·보존기간·제공상대에 대

해 개략적인 규정을 정한 모델규정이다. CN IL은 시스템 설치시점에서

그 규범을 개별 시스템이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지 않고, 사후

적으로 운용단계에서 체크를 하여 고충신고 및 직권조사에 따라 운용상

문제가 발행한 단계에서 규범을 확인하거나 당해 시스템 관리자에게 필

요한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C)의 약식규범은 2002년 1월 현재 33개의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며, 제16호에서 보험회사 및 중개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범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및 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의 보험중개업자는 약식신고에 의거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3) 프랑스의 금융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의 평가

<표 Ⅱ-9>는 프랑스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대한 견해이다.

감독당국의 CN IL, 프랑스 은행협회 및 Societe Gen erale은행의 금융기

관은 현행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입장에 있는 프랑스 은행

이용자협회는 제도 및 실태면에 대해 엄격한 견해를 취하는 것이 특징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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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9> 프랑스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견해

감독당국

(CNIL)
소비자단체

(프랑스
은행이용자협회)

업계단체

(프랑스은행협회)
개별금융기관

(Societe Generale

은행)
·외국에 비해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다

고 인식

·고객의 사고정보

의 집적은 인정하

지만 당해 고객에

통지를 의무화하

고 있으며, 사고
정보와 기타 정보

를 연결시켜 고객

의 재무상황을 파

악해서는 안됨.
·금융기관의 정보

공유는 은행법상

보안의무에 저촉

될 우려가 있으며,
엄격하게 해석

·고객의 계좌관리

파일은 고객관리

에 관한 객관적

정보만 기재해서

는 안됨.
·국적정보를 기재하

지 않고 국적을 추

측할 수 있는 국민

번호를 금융기관이

이용하는 것을 허

용하지 않음.

·현행제도는 공적

정보의 남용이 우

려되던 시기에 제

정되었으므로 민

간 정보처리네트

워크가 발전한 현

재 시대적으로 뒤

떨어짐.
·금융기관은 CNIL
에 신고하지 않은

비밀파일을 보유

하고 있으며, 고
객에도 그 목적

및 내용을 통지하

고 있지 않음.
·보안의무를 회피

한 제3자에 정보
제공이 용이하며,
고객입장에서 이

의신청권의 행사

도 기준이 되는

공유목적이 애매

하므로 현실적으

로 곤란

·접근권 행사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요 정보

파일은 중앙은행

이 관리할 필요

·현행제도는 개인

정보보호와 이용

이 합리적이며 협

회와 CNIL의 관

계도 우호적

·수표발행의 권리

가 없는 개인, 지
급연장의 경력이

있는 개인의 데이

터베이스는 중앙

은행이 직접관리

하여, 개별금융기
관에 열람할 의무

가 있음.
·중앙은행이 협회

와 소비자단체의

대화창구 개설에

의해 양자가 호의

적

·78년 법 이후 시
행에 따라 CNIL
의 관계도 우호적

( 개 정 법 안 에
CNIL에 의해 입
점검사권, 행정벌
칙 부여)
·그룹내 정보공유

는 신청서에서 동

의를 구하고 있지

만 공유범위는 포

괄적으로 표현하

고 있음.
·국적 및 신조 등

에 관한 민감한

정보도 종교단체

및 노동조합의 계

좌를 개설할 때는

업무상 필요함.
·사고정보수집시

본인의 통지는 최

고재판소 판결은

불필요하며, EU
지령 및 CNIL 입
장과 다르지만 현

재까지 최고재판

소 판결에 따르고

있음 (개정법안에
서는 통지의무 명

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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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집규제

1) 모집제도의 개요

가) 법률상 판매채널의 분류

보험법전 R511-2에 의하면 보험모집은 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

회사 임직원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총대리점

② 보험중개사

③ 보험회사, 보험중개사 및 총대리점의 종업원

④ 총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부터 위임받은 자(통상은 부대리점)

① 총대리점

총대리점(agent gén éal)은 프랑스 특유의 개념이지만 한국의 전속대

리점과 유사하며, 미국의 총대리점(Man agin g Gen eral Agents : MG

A)42)과 다르다. 총대리점은 원칙적으로 1사 전속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지정된 지역에서 독점권을 가지는 특징이 있다.

총대리점은 1949년 3월 5일 명령 제50-1608호의 대상이 된 총대리점

규약 「생명보험」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총합대

리점의 1사 전속 예외로서 당해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거나 또는 인수

를 거절한 계약에 대해서는 총대리점은 임시로 보험중개사 입장이 되어

타 보험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43).

42) 일정 지역에서 보험회사의 지점, 지사의 대체적 기능을 하며, 보험 인수,

증권발행, 보험료의 정산 등을 행하는 손해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43) 손해보험총대리점은 수탁자로서 자기를 대리하는 회사에 대해 모집 전속제

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자기가 대리하는 회사가 ① 보험회사의 영업외

보험종목, ② 보험회사가 인수하지 않는 부담보위험, ③ 보험회사가 해약의

대상이 되는 위험, ④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한 위험, ⑤ 보험회사 또는

신청인이 인수조건을 승낙하지 않은 위험의 담보에 대해서는 타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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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는 사업등기부에 등록된 독립된 상인이며, 상인으로서 의

무 이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상업등기부 및 회사등기부에 등기가 선행된

소정의 조건 충족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법전의 규정에 따라 연령조건

(18세 이상), 국적, 전문업무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③ 부대리점(副代理店)

부대리점(sou s-agent)44)은 총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총대리점의

대리인으로서 주로 기업물건을 취급하고 있다. 부대리점은 실적에 따라

총대리점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보험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지는 않는다.

부대리점의 50% 이상은 전업이지만, 나머지 부대리점 보험모집을

본업으로 하거나 또는 손해보험의 경우 부동산업, 회계사 등 생명보험

의 경우 금융중개인(Fin ancial ad viser) 등을 본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보험모집을 하는 부대리점이 많다.

나) 실태상의 판매채널 종류

프랑스의 보험판매채널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총대리점(산하에 부대리점을 소유하고 있다)

② 보험중개사

③ 영업직원(직판사원)

④ 금융기관 창구(보험회사의 총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⑤ 대리판매(직판상호보험회사)

⑥ 직판(인터넷, 다이렉트메일, 전화 판매)

④는 은행이 자회사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한 경우 모회사인 은행은

생명보험 자회사의 대리점이 되어 당해 자회사의 상품만 판매하고 있으

며, 반면 보험 자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은행은 중개사라는 입장에서 다

의 판매가 허용되어 있다.

44) 부대리점은 법률상 「독립상인」이므로 상사재판소의 특별등기가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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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모집인의 등록제도

총대리점은 보험회사의 수임자이므로 당국의 등록은 보험회사가 직

접하고 있다. 반면, 보험중개사는 상인으로서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3) EU 보험중개업무 지령

보험중개업무 지령은 보험중개자에 대하여 EU 출입국상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금

융서비스에 관한 원격지 마케팅 및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

어 있다. 향후 동 지령에 따라 프랑스의 국내법을 정비할 계획이지만

FFSA에 의하면 프랑스의 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 판매채널마다 나누어

까다로운 규제가 되지 않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보험중개자의 의무

에 대해서도 지령의 내용이 국내법에서 적용될 때 단순화 되도록 희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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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 NIL 약식규범 제16호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 lL)·약식규범 제16호

보험, 캐피탈리시옹, 재보험 및 지원업무를 하는 회사 및 그 중개인

이 하는 계약의 체결, 관리 또는 이행에 소요되는 개인정보 컴퓨터 처

리에 관한 1981년 1월 20일부 결의 제 81-004

(1981년 2월 5일 관보)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례 재정권으로 당위원회에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에 관

한 약식규범을 제정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정보처리, 정보 파일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 법률」(제78·17호) 제6조45), 제17조46) 및 제21조

(제1항)47)에 의거 ;

보험법전에 의거 ;

상기 제17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처리내용이 사생활보

호 및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없으므로 따라서 약식신고의 대상이 될 수

45)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특히, 모든 관계

자에게 그 권리 및 의무를 알려 관계자와 협력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처리

이용을 감독하며, 동 법률의 규정의 준수를 감시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동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규칙을 제

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46) 사생활 보호 또는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명백한 공적부문 및 민간부문의

일반적인 정보처리에 대해서 위원회는 제19조의 취지에 의거한 규범을 작

성하여 이것을 공포해야 한다. 동 규범에 적합한 정보처리는 이러한 규범

을 준수한다 라는 취지의 약식신고만을 위원회에 행하도록 되어 있다. 위

원회는 특별한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즉시 신고 수리 통지를 해야한다.

신고자는, 수리통지를 수령했을 때는 정보처리를 공시할 수가 있다. 다만,

신고자는 모든 자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7) 감독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동 법률에 규정한 바에 따라 개별

결정 또는 일반원칙의 제정을 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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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건의 모든 약식규범에서 실행할 필요에 따라;

보험, 캐피탈리시옹, 재보험 계약의 체결, 관리 및 이행에 관련된 컴

퓨터 처리가 몇 가지의 조건에서 상기 제17조에 적합한 처리에 따라 이

하에 대해서 정한다.

제 1조

본 규정은 보험, 캐피탈리시옹, 재보험 업무를 하는 회사 및 그 중개

인이 행하는 계약의 체결, 관리 또는 이행에 관련된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를 대상으로 한다. 약식신고 절차의 자격을 위해서는 다음 사실을

만족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가 개인의 접근권리를 행사하기 쉬운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취급

- 상기 데이터의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 사용

- 제2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처리 이외 매매, 임대차, 상호접속 또

는 교환을 하지 않을 것

- 처리 및 정보의 안전 및 법률에서 보호된 보안유지를 보증하는 적

절한 조치를 강구

- 또한, 제2조에서 제7조까지의 조건 충족

제 2조 (처리의 목적 )

컴퓨터 처리의 업무 한정

a) 계약체결 및 관리

- 리스크에 적합한 보험계약을 제안하기 위한 계약자의 독자적인 요

망의 조사

- 리스크의 조사관리 ·

- 보험요율의 작성, 보험증권 및 회계서류의 발행, 보험료 또는 분담

금의 영수증 발급, 경우에 따라 공동 보험회사간 중개인의 위탁,

리스크의 감시, 기타 전문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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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계약의 이행

- 필요한 전문적 업무, 특히, 배상금 및 급부금의 결정 및 지급, 필

요에 따라 간사회사에 의해 공동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및 급부

금의 회수, 계약상 규정된 조치의 시행, 소송의 신청

c) 통계자료의 작성

d ) 시장개척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해 적합한 고객만을 추출한 일람

표의 작성

e) 현행의 법률, 법령 및 행정규칙의 집행

제 3조 (처리하는 정보의 종류 )

정보 수집시 1978년 1월 6일 법률(제78–17호) 제27조 448)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계약의 목적을 달성한 후 다음과 같은 데이

터를 수집해야 한다.

- 보험전체

a) 신원 : 이름,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국적

b) 병력현황 : 병력 기간 중 보장이 중단되거나 혹은 보험료 또는

분담금의 지급이 중단된 범위에서

c) 경제 및 재정상태 : 직업구분, 수입, 일반경비, 은행 또는 우체국

의 신원 증명

d )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 : 예컨대 고객번호, 계약번호, 사고

서류번호, 지급방법, 보험료 또는 분담금 및 증권 발행 부대비용,

48) 개인정보가 수집된 개인에 대해 다음 사항이 고지되어야 한다

o 데이터 제출이 의무적 또는 임의적 구분

o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

o 데이터의 수취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

o 접근권리 및 수정권

데이터가 질문표에 따라 취득될 때는 질문표에 전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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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세금, 채권, 계약대리점, 공동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사고

의 종류, 보험금, 연금금액,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 보험사고 이력

및 중복보험의 현황

e) 손해조사 또는 손해사정 관련 정보

- 보험 종류별

f) 자동차보험 : 일자, 종류별,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필요에 따라

근무처, 근무지, 계약실효의 원인

g) 재해보험 : 보험 목적이 되는 재산의 정보

h) 주택보험 : 주택 또는 건물 구조 및 소재지, 거주실태

i) 인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

- 건강상태(형법제378조49)의 규정에 대해 관계자가 준수할 것을 조

건으로서 계약체결, 관리 및 이행에 필요한 정보)

- 가족현황(배우자의 유무·부부재산제(공동재산제·부부별산제), 존

속, 부양가족)

- 교육(현재 학년 및 전공)

- 여가(경기활동, 대외활동, 스포츠)

제4조 (보존기간 )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컴퓨터 처리에 필요한

정보의 보존기간은 현행 규칙 특히, 민법 제2262조 보험법 R341–4조에

정한 기간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제안 또는 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

49) 의사, 조산부, 약제사 등의 의료관계자가 직업상 얻은 개인비밀에 대해서

법률상 의무 또는 권한에 의해 누설 할 경우,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구

금형 및 500프랑(76.22유러) 이상 3,000프랑(457.35유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0) 민법 제2262조에서 30년으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보험법 R341–4조에서는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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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체결되지 못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보존

할 수 없다.

제 5조 (정보의 수취인 )

각각의 권한 범위를 한정하여 각종 보험에 관한 정보의 수취인이 될

수가 있다.

- 계약체결, 관리이행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 보험모집인(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및 기타 종업원

-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취인

- 필요에 따라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금의 잔액을 지급할 보험회사

- 필요에 따라 공동 보험회사, 재보험 회사, 계약관리 전문조직, 사

기행위 방지 및 억제를 하는 전문조직

- 필요에 따라 변호사, 감정인, 의사, 공증인

- 손해사정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될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보완적 보장을 제공할 경우의 사회보장금고

- 필요에 따라 사고 책임자, 피해자 및 대리인

- 필요에 따라 계약에 관한 권리 양도 또는 대위된 수익자

- 필요에 따라 관계재판소

- 보험행정당국, 국세청 및 정보의 수취권한을 공유한 공공사업체

- 감사역 및 감사인

제 6조 (리스크 평가 )

보험회사는 계약자(피보험자)가 입는 리스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해당 평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관

계자의 사생활정보는 취급하지 않는다. 개인에 대해 보험, 캐피탈리시

옹, 재보험의 인수 거부를 결정한 경우 이에 따른 당해 개인정보를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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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 처리할 수 없다.

제 7조 (보충 규정 )

상기 조문에 규정된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처리이지만, 제3조의 종

류에 적합하지 않는 정보기록의 처리 또는 제5조에서 정의된 수취인 이

외의 수취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1978년 1월 6일 법률

(제78–17호)) 제15조51), 제16조52) 또는 제48조53)에 규정되어 있는 신청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다.

51) 법률에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 공공법인, 지

방공공단체 또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법인을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정

보의 자동처리는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이유가 첨부된 의

견을 얻은 다음 정해진 명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위원회의 의견

이 부정적인 경우 그 의견은 국무원의 찬성의견에 따라 발표되는 명령에

의해서만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는 국무원의 찬성의견에 따라 발표

되는 명령에 승인된 해당 지방의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뒤집을 수가 있다.

위원회가 2개월 이내(위원장은 1회 한정하여 동일기간, 이것을 연장할 수

있다)에 위원회의 의견을 통지할 때는 찬성의견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52) 전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 이외의 자를 위한 개인정보의 자동처리는

사전에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동 신고는

해당 처리가 법률 규정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보증을 포함해야 한다. 신고

자는 위원회가 발행하는 신고 수리통지를 수령했을 때는 즉시 처리를 시작

한다. 다만, 신고자는 어떠한 자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3) 경과조치로 제15조의 규정적용을 받는 정보처리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하는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국가위

원회의 신고만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특별한 결정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정보처리에 관한 명령을 채택할 기한을 정할는 것

이 가능하다. 이 법률(대통령의) 서명일로 부터 2년 경과후, 제15조의 규정

의 적용을 접수할 모든 정보처리는 동조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 법률

은 국가의 법률로서 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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